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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 조합의 정합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
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역대 정부의 정책수단조합을 검토
하고,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과정에서 정합성이 어떻
게 변했는지를 단일 정책수단 수준과 수단조합 수준에서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이 변하는 의미있는 시점을 중
심으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시작
으로 볼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부터 2016년
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
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 정부, 산하
기관, 정당, 민간단체에서 발행된 문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이 선택되고 조합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을 역사적 제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Orren & Skowronek(2004)의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과 de
Vries(2000;2005)의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 역대 정부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정책수단들은 새롭게 도입되고 확대되온 측면도 있지만, 이
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오기도 하였고, 해당 시기에 강조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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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 지원목표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 기준’의 분석은 특정 정책수단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는데는
적합하지만, 해당 정책이 실제 어떤 동인에 의해 변화하고 지속하
는지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새
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정책
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
들로 구분되고, 그러한 요인들은 다시 역대 정부들의 성격을 반영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역대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정
합성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라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1987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정책수단의 ‘의미있는 변화’ 시점
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정책세대로 구분하였다.
둘째,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수준을 정책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개별정책수단들은 점차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자녀돌봄
의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수단
조합은 정합성이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정합성
의 수준이 낮아지는 시기도 발견되었다.
셋째,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세대별 정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정
책세대는 공식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제시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책수단들 간의 부정합성이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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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정합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목표들 중 특정 목표가 선택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발생
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측면도
있었다.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들의 강화를 강조하였
던 여성운동단체와 달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용 보전 중
심의 정책수단 강화가 정부와 국회의원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이러
한 부정합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이다. 정책세대가 이동하면서 점차
적으로 여성운동단체가 배제되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 맥락을 방
증한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 정
책수단들의 도입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거주기를 중심으
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였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양태는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이전 세대에서
발생한 정책수단들의 ‘의미있는 변화’들은 이후 정책세대에 경로의
존성을 유발하며 점차 자기강화기제로 작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1994년의 국가차원의 최초 보육시설 공급은 한국의 민간 위주의
돌봄 시설화 경로를 형성하였고, 점차 경로의존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그 전환이 쉽지 않았다. 또한 2001년 육아휴직의 유
급화 경로의 형성은 비용집단과 혜택집단의 대립으로 고용보험에
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저항적인 요소들의 경로의존으로 혜
택집단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개의
정책세대가 갖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정합성, 정책
적 맥락, 제도적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세대
(1987-1993)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 제·개
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들은 실질적인 기능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정책세대(1994-2000)는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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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보육시설공급계획을 제시한 1994년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
해 한국의 민간시설 위주의 돌봄 시설화 경로가 미약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
합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실제 휴가정책으로 인한 경력단
절 방지 경로는 형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단 간 정합성 자체
를 논의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세대
(2001-2008)는 2001년 출산 전후 휴가의 연장 및 급여 일부 사회
화, 육아휴직급여의 유급화 및 사회화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이 개
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을 전반적으로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이전 세대의 경로인 민간의존공
급구조와 맞물려 비용중심지원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
만 당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합성은 휴
가정책의 유급화와 보육지원정책 보장 범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오히려 부정합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는
당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설계가 실제 일하는 여성들을 고려
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에서 기인한다. 네 번째 정책세대
(2009-2012)는 저출산 심화의 압박으로 출산율 증대가 일·가정 양
립 지원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던 시기로, 보육지원정책은 돌봄의
시설화 자체보다, 보육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실제 정책수단들이 돌봄의 시설화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권
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로 수렴되었기 때문
이다. 양육수당의 도입도 이러한 비용절감의 맥락에서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돌봄 시설화 기조 정책수단들과는 달리 돌봄
의 비시설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수단들 간의 정합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네 번째 정책세대는 기존의 돌봄 시설화에
대한 경로에 비시설화의 경로를 동시에 추구하여, 돌봄의 시설화와
비시설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른바 착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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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아휴직은 지속적으로 혜택수준,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었
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섯 번째 정책세대
(2013-2016)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저출산 극복 담론
이 극대화되던 시기였고,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이 더욱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이
두 가지 담론 중 저출산에 대한 담론이 더욱 우세하면서 2013년에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무상보육의 논리가 선거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합성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더욱 약화되었는데, 실제 일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돌봄의 시설화는 공보육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보육시설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로시간에 부합하
는 보육시설인 국공립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의 규모는 여전히 부
족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의 우선순위가 경제
활동 참여 여부보다 자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
적 요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작보다는 출산율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보육 체계가 강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보육비용을 지원
해주는 정책들이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을 사장시키
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상보육 실시 이후의 보육에 대한 문제는
오롯이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비대칭적 변화와
그로 인한 정책수단 간의 부정합성은 Orren & Skowronek(2004)이
제시한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에서 봤을 때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부정합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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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의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은 정부 변화와 함께 변하기도 하지만,
정책수단이 갖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혹은 특정 정책수단을 둘
러싼 정책적 맥락으로 인해 지속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히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이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차원의 정합성을
높이는 결과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수단이 추구하는 목
표와 정책대상집단의 범위를 고려하여 수단조합의 정합성을 고려
한 정책설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어떤 정책수단의 도입 및
확대가 정책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정책수단의 제도적 맥락
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진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하고,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던 정책수단인 보육지원정책, 휴가정책,
근로시간제도 등이 상보관계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지원정책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부모의 근로시간에 적합한 시설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고 자
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 소득대체
율을 높이고, 그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어
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한 휴직 기간
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제도처럼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자녀 돌봄 의무가 있는 부모 근로자들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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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
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녀고용평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당해 정책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반 정책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은 오랫동안 형성되고 발전해
왔지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돌봄의 사회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등으로 구체화되는 일·가정 양립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
다(전윤정, 2015; 송다영·정선영, 2013; 김수정, 2015; 윤홍식; 2014).
이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측정하는 공식적 지표들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16년 기준 56.2%로 전년보다 0.3%p 증가
하였지만, OECD 평균 59.3%보다도 낮고(OECD 홈페이지)1), 최근
여성 취업자 수는 2016년 1,110만 명으로 전년보다 15만 명 증가한
상태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빈번한 노동이동 때문에
여성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여전히 짧게 나타나고 있다(윤정혜,
1) OECD 홈페이지, 2018년 4월 검색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indicator-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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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OECD 홈페이지). 또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시기에 여
성들이 경제활동을 그만두었다가 이 시기를 지나서 다시 경제활동
을 시작하는 ‘M자형 커브’ 문제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과 육아기를 지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수준은 양적
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윤
자영, 2016). 또한, 우리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68명에 비해 낮은 1.17명 수준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
제 역시 기대만큼 해결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물론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이후로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지
만, 실제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55세 이상
중고령자이며, 40대 이하 중장년층에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패턴
없이 취업자수가 변동하고 있다는 점(윤자영, 2016), 여전히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기혼여성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통계청, 2016)에서 이와 관련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성과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낮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은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성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원인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정책구성이 다른 국가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한 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일·가정 양립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논의들로 수렴되어왔다. 하지만 이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이질적인 요소들간의 관계가 실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서로 다른
목표들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정책수단들로 구성된 일종의
정책 꾸러미로써, 특정 시기에 어떤 목표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어
떤 전략에 근거하여 어떤 정책수단을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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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수단들이 목
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택되어 왔는지, 또한 그 수단들이
서로 조응성을 유지하며 조합되어 왔는지는 앞에서 언급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적 맥락, 수단의 제도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다. 결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적 맥락, 수단의 제도적 특
성은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사이에 전제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
치며 수단과 수단 사이에 형성되는 상호보완 혹은 상호갈등 관계를
조절하며,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정책성과
가 낮은 원인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의 조합과 수단 간 정합
성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198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
가하고, 그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해지
면서 국가적으로 보육지원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보육지원정책에
더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
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추구하는 목표
는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인 측면
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하위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정책 자체의 특성은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정합성 수준을 낮추는데 일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특정 시기의 일·가정 양립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는 특정 정책
수단에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선호들이 반영되도록 하여,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급진적인 확대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우선순위, 전략, 선호의 반영은 매 시기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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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정책의 변화과정은 필연적으로 세부 수단들의 비동시적인 발
전을 유발한다. 결국 이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체계적
계획의 수립을 통한 도입과 집행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강조되
어 왔던 정책논리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정책이 변동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도
입 이후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내는 원인을 첫
째,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단들의 이
질성이 유발하는 정합성 문제에서, 둘째, 그러한 정합성의 강화 및
약화가 정책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발전과정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정합성 수준이 변하는 계기가 정부 변화로 인한 정책적 맥
락에 의한 것인지, 과거에 도입한 정책수단의 제도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Orren & Skowronek(2004)의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 조합을
구성하는 정책수단들은 도입, 확대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
정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은 필연적으로 정합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비동시성은 각각의 정책수단이 갖는 제도적 특성들
간의 충돌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de
Vries(2000;2005)의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 개념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적 맥락인 정책 목표, 우선순위, 주요 행위자
들의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
와 그에 따른 정합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라고 판단하였다2).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서구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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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도입한 것과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나 출산율 증대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다층적이고 비일관적으로 발전시켜온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정책수단이 급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수단은 상대적으로 확대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기에 정책
전반의 정합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화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는 정합성을 유지하며 이루어졌는가? 만
약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합성 수준도 변했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정책적 맥락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 자체가
갖는 제도적 특성은 어떤 식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서구에서는 복지제도의 발달 수준이 정부의 성격 즉, 진보 혹은 보수정권 여부,
노동의 조직화 정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권변화와
관련한 요인들로 복지제도의 발달 수준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정책요소들이 항상 정권의 성격과 일관된 방향
으로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설명할 다른 요인들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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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과를 내는 원인을 수단조합의 정합성 측면에서 찾
아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조
합이 정합성을 유지하며 확대되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맥락
과 제도적 특성이 정책수단의 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낮은 정합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을 둘러싼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결정 과정보다 과거의 정책수단
선택과 조합으로 형성된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맥락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서구 복지국가가 역사적으로 변천되면서 등장한 사
회적 위험이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가족과
여성을 새로운 복지국가 유형을 고려하게 되는 과정, OECD 국가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의 및 목표, 수단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 및 확장을 살펴
보았다. 또한 정책 정합성은 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관계를 바탕으
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3) 역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와 도입 및 확대된 수단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
3) 본 연구에서 정합성은 개별수단 측면에서는 수단이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보지만, 수단조합 측면에서는 수단과 수단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상
호대립적인지와 그러한 관계가 결국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파악하
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의 관계로 측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수단 간의
정합성은 보육지원정책의 돌봄의 시설화 경로, 육아휴직의 경력단절 방지 경로,
근로시간 정책 및 노동시장정책들의 근로지속경로 들 간의 조응성으로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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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변천과 정합성, 그리고 정부 교체와 무관히 지속 혹은
변화하는 요인들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분석틀, 연구문제, 방법론 등
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변
화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1987년부터 2016년까지 6개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 개별 정책수단 및 정책수단조합을 검토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검토하였을 때는 실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와
지속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
성은 역대 정부에 따라 변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 정부가 아닌 새로운 시기 구분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기 구분 기준으로서 ‘정책세대’를
제시하고, 정책세대 기준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변
화를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정
책세대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정책
세대의 구분은 주요한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이 경험
한 ‘의미있는 변화’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의미있는 변
화는 역대 정부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뿐 아니라, 정부 변화
와 무관한 정책적 맥락이나 제도적 특성 역시 반영한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주로 자기강화 기제에 근거한 제도
의 ‘경로의존성’과 ‘칭찬획득의 정치(the politics of credit
claiming)’와 ‘비난회피의 정치(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선거를 통해서 극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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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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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과 발달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 배경
1)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스
태그플레이션, 실업, 탈산업화 및 1990년대의 세계화 및 저숙련 노
동자들의 실업, 인구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라는 경제 사회적 변
화 등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의 변화
중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기술에 근거하여 비교적 고
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던 제조업이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더불어 진행되었던
세계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또다시 고용 불안정을 더
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유발하였다(Taylor-Gooby, 2004).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남성 생계부양자 1인의 근로소득으로도 가능했던
생계를 불안정하게 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더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자본 축적
에 의해 운영되었던 복지국가의 발전이 후기산업사회의 다양한 변
화들로 인해 후퇴하게 된 맥락 중 하나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와
높은 출산율로 인한 안정적인 가족,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여성들에 맞추어진 제도들의 부정합을 유발하게 되었다. 기존에 여
성들이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곧 가정 내 무급노동인 가사와 돌봄에 공백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백은 이제 ‘누가’ 새로운 돌봄 노동의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Daly & Lewi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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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서 가정 내 돌봄 및 가사노동의 공백을 ‘새로운 사회
적 위험’4)으로 명명하던 일군의 연구들은 기존에 남성 노동자를 중
심으로 제공되었던 복지정책들을 새롭게 구성하여 가정 내 돌봄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기
존에 사적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결혼, 출산, 자녀 돌봄, 가족 시간,
여가 등의 문제들을 ‘공적인 정책문제(policy problem)’로 전환시켰
고,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가족’ 그리고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Bonoli, George, & Taylor-Gooby, 2000; Huber &
Stephens, 2000; Taylor-Gooby, 2004).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
무가 정부에 있음을 주장하는 즉, ‘정부의 개입’에 초점을 두는 주
장 외에도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기존의 복지정책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노동’을 고려하지 않
았다는 점 즉, 복지의 대상에서 여성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
로 비판하며 새로운 방식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Gornick, Meyers, & Ross, 1997; Lewis, 1992; Orloff, 1993). 이들
의 논조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복지정책을 새롭게 재편 및 확장
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5).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던 ‘가족’을
복지정책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그로 인해 파생
되는 문제들을 공적으로 해결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기존의 복지국가가 소위 ‘전통적 사회적 위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업, 질병, 장
애, 고령 등만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날 새로운 복지국가는 이뿐
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일·가정 양립, 저숙련 노동자의 장기적
실업이나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위험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대안을 보유할 것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Taylor-Gooby,
2004).
5)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돌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
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이에 대한 것은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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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를 누려 온 복지국가 모형은 ‘새
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존재
에 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노동시장과 가족의 두 영역에서의 변화로 진단되고 있다. 노동시장
차원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가 비교적 일
상적인 일이 되면서 남성생계부양자 및 여성 전업주부라는 전통적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진 합의가 무너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가족 차원에서는 복지공급 주체로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가
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더욱
주요한 관심을 받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소위 ‘복지국가의 위
기’라고 명명되는 이 시기에 대하여 Esping-Andersen (1990)은 완
전고용, 안정적인 가족임금에 근거한 전통적 복지국가가 탈산업화
나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확산, 정보혁명과 지식경제의 등장
등의 거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전
통적 복지국가는 제조업 중심의 완전고용과 남성생계자 모델에 기
초하여 성립하였던 까닭에 점차 서비스업과 불완전고용, 그리고 여
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은 어쩌
면 당연한 귀결이며,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재편 논의는 사실상 남성
생계자 모델에 근거한 제조업 중심의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윤홍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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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유형비판과 ‘가족’과 ‘여성’을 고려한새로운 유형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기제로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전에, 그 등장 배경이 된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
한 선행연구와 그 한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
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들이 대처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등장하였기 때문이
다. 각 국가들의 복지정책 지형의 차이와 그러한 상이한 지형을 결
정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Titmuss (1974)6)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그 이전의 복지국가 유형 논쟁은 국가별 복지지
출 규모만으로 복지국가의 순위를 결정하던 양적 연구에 불과하였
고, Titmuss (1974)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국가의 사회보
장제도 형식과 내용에 따라 복지국가의 특성을 구별하게 해주었다
(신동면, 2009). 그러나 이러한 Titmuss (1974)의 연구와 그 연장선
에 있던 연구들은 각 나라들이 유사한 산업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다른 경로에 의한 서로 다른 복지정책의 발전 정도를 보이
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 사회적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은 Esping-Andersen
(1990)이 시도한 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학적 맥락을 반영한
‘복지체제(welfare regime)’의 새로운 유형화7)’를 통해 이루어졌다.
6) 그는 복지국가를 잔여적 복지모델(residual welfare model), 제도적 복지모델
(institutional welfare model), 산업성취적 복지모델(industrial-achievement
welfare model)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으로 복지공급이 정부와 시
장의 이원화된 주체로 제시하였다. 즉, 한 사회의 복지를 정부가 제공하는지, 혹
은 시장이 제공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복지국가의 성격 즉,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7) 복지체제(welfare regime)는 국가, 시장, 가족 사이에 복지가 생산 및 분배되는
상호의존적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지체제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탈 상품
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 ‘국가-시장의 관계’ 의 3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되는 방식이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구 복지 국가들을 자유주
의적 복지체제(liberal welfare regime), 보수주의 복지체제(conservative welfare
regime),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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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 (1990)의 복지체제는 국가마다 제공되는 복지
의 ‘종류’나 ‘정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국가의 고유한 질적 차이를
반영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오래된 복지국가의 성격 논쟁을 종식시
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현실을 추상화시킨 일종의 ‘이념형’
에 해당하는 어떠한 유형화도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 없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체제 유형화 역
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는 과정에서 복지공급 주체로서 국가-시장-가족의 관계를 고려
한 것은 이전의 연구 한계를 극복한 발전이지만, 주로 국가와 시장
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성
별 분업체계와 같은 젠더 관계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Lewis, 1992; Orloff, 1993; Sainsbury, 1999).
이러한 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주의자들은 여성
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 돌봄 노동을 반영한 ‘젠더 체제(gender
regime)’를 제안하였고, 기존의 복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시작하
였다. 초기의 젠더 체제(gender regime) 논의가 여성들의 경우 남
성과 달리, 가정 내 돌봄 노동을 무급으로 제공하면서 경제활동 참
여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상품화
(commodification)’하는데 주력하였다면(Lewis, 1992; O'connor,
1993; Orloff, 1993), 후기의 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과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
다(Crompton, 1999; Fraser, 1994; Sainsbury, 1999)8). 초기 연구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8) 상품화를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유급의 경제활동을 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
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탈 상품화는 이러한
생활을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무관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화
는 가족이 담당하였던 돌봄 부담을 덜어 이를 사회에 부과하는 정도라고 개념
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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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자인 Orloff (1993)는 직접적으로 Esping-Andersen (1990)이
제시한 유형화는 남성 근로자를 표준으로 제시하였고, 가정 내 돌
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여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Lewis
(1992)는 기존 복지체제의 전제인 남성생계부양자-여성 돌봄 제공
자의 구조를 지적하고 남성생계부양자 규범 의존도에 따라 복지국
가를 새롭게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에 Sainsbury (1994)
도 젠더를 반영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기존의 주류
적 논의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후기의 젠더 체제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에 여성이 전담하였던 가
정 내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남녀가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기의 연구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이 사회의 의무로 전환되는 과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후기 연구들은 이러한 가사노동과 돌
봄 노동을 남성과 여성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박은하, 2013). 즉, 가정 내 돌봄 노동이 경제활동 참여에 비해 열
등한 것이 아니라, 두 영역의 노동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남성
과 여성은 자신의 젠더적 성향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노동과 경제활
동 참여를 택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의 연구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가정 내 돌봄 노동 영역
에 남은 여성들의 노동 가치를 폄하하게 된 것을 극복하기 위함이
었다(Crompton, 1999; Fraser, 1997; Sainsbury, 1999). 이러한 복지
국가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과 재구성 작업은 기존 연구
에서 젠더적 차원이 누락된 점에 주목하여 복지체제에 젠더가 반영
된 새로운 전략과 유형으로 도출해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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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thier, 1998; Gornick & Ross, 1997; Lewis, 1992; Orloff, 1993;
Sainsbury, 1999).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정적이었
던 복지 모델의 균열을 유발하였고, 돌봄의 공백을 가져와 결국 보
육에 대한 정책적 욕구를 증폭시켰으며(Esping-Andersen, 1999),
결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
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범주에는 국가마
다 종류와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개 보육서비스(보육료
지원, 직장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
직, 노동시간 정책(탄력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세정책 등
이 포함된다(홍승아, 2008)9). 이러한 구체적인 다양한 정책에 대한
사항은 후술하기로 한다.
3) 한국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마련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
혼여성들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
다(신경아, 2007). 다음의 <그림 1>을 보면,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10). 당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여성
9) 공식적으로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으로 명명되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양육과 관련하여 평등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위한 노
동시장 전반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진숙·이
슬기, 2015). 결국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의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듯이,
이 정책의 범주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자의 조작 정의, 연구목적에 따라 정책의
범주가 유동적이다.
10) 물론 몇 번의 부침은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
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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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등의 사회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시기이며, 많은 가구들이 ‘맞벌이’를 시작하
며 직면하게 되었던 돌봄의 공백에 대하여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
였던 때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 인력은 저소득의 나쁜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미혼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들은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더 나쁜 일자리로 이
동하는 경향이 있었지만(배은경, 2012),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고
용 형태의 변화는 더 많은 기혼여성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잔존하
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을 제정하여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1991년 「영유아보육
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보육 지원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우리 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대화되면
서 다양한 보육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동시에 그 수준도 강화
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한 차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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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료 지원 등은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가정에 부과하였
던 과거와는 달리, 이를 공공의 책임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과 노력
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휴가정책의 수
혜 대상을 확대해가고, 제공하는 혜택 수준을 높이는 식의 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류연규, 2012; 홍승아· 류
연규· 김수정· 정희정· 이진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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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성요소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의 및 목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의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11).
대표적으로 가족 친화 정책(Family-friendly policy), 일·가정 균형
정책(Work-family balance policy), 일·가정 조화 정책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일-생활균형정책(Work-life
balance policy)등을 예로 들 수 있다. OECD는 이러한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을 사회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사
회에 충분히 참여하는 동시에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으로 정의하고 있다(OECD, 2002).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 역시 남
성과 동등한 근로소득자로 인정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
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돌봄에 차질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부모의 역할과 근로자의 역할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을 통해 노동권-부모권-평등권 달성하고
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Gornick & Heron,2006; Mazur, 2002; 원
숙연· 이동선, 2012)12).
이러한 정의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11) 정책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일·가정 양립 개념의 정의가 매우 포괄적
이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에 근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종종 분석 대상, 종속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1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정책대상이
여성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출산과 양육을 포함한 가정 내 활
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원
칙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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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Adema & Whiteford, 2007). 첫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주요 OECD 국가들에서 여성, 특히 가임
기 여성의 노동참여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복지정책들을
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정체된 경제성장
의 돌파구로 유휴 여성노동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선택하였고, 이
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과 같
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윤홍식, 2014). 둘째, 아동의 복지를 증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아동 빈곤과 연관이 있는데, 자녀가 있
는 여성의 고용을 증진하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젠더 형평성(gender equity)을 증
진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에 공백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역할
갈등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행태 차이는 결국 노
동시장에서 임금 차별이나, 직장 내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원인
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인 유교 문화로 인해 여
성에게 돌봄이나 가사가 전담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젠더 불평등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OECD 국
가 중 유난히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출산
율 증진을 일·가정 양립 지원의 또 다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매
해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도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휴가나 유연 근무 등과 같은 정책이 출산율을
증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서비스 및 양
육수당의 제공도 출산율 증진을 위한 방편임을 명시하고 있다(김은
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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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OECD)
Ÿ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Ÿ 아동복지 증진
Ÿ 젠더 형평성 증진
Ÿ 출산율 증진
<표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모든 국가에서 공식화되어 명시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각 사회의 상황과 국민의 수요에 따라 특정 목표
가 좀 더 강조되고 공식화되며, 어떤 목표는 좀 더 잠재적인 것으
로 존재하기도 한다13). 이러한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목표는 해당 정부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어떤 목표들은 전면에 배
치되고, 그 외의 목표들은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전략에 의해 후면
에 배치된다. 이는 정부의 능력과 자원에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우선적으로 다루
어야 하는 목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e Vries(2000;2005)는 이
를 정부의 선호(oreference)와 방치(neglect)의 전략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정책변화 패턴을 형성하는 경로로 표현한 바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다양한 정책수단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조합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단들 간의 상호작용은 해당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목표 중 기혼여성
의 경제활동 증진과 출산율 제고의 관계는 단선적으로 설명하기는
13)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목표는
해당 정부의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특정 목표가 전면에 배치되며, 그렇지 않은
목표들은 상대적으로 방치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는 정부의 능력과 자원에 한
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목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de
Vries(2000;2005)는 이를 정부의 선호(oreference)와 방치(neglect)의 전략이 반복
되면서 일종의 정책변화 패턴을 형성하는 경로로 표현한 바 있다.
- 21 -
어렵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돌봄 노동 사
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대체관계에 비롯되는 것으로, 기혼 유자녀
여성이 주어진 시간을 유급 경제활동과 무급 재생산 노동인 출산
및 돌봄 중에서 어떤 것에 사용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은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돌봄의 상호 대체관계를 완화시켜 어느 정도는
보완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충될 수 있는 목표들을 보완의 관계로 설정하기 위해 어
떤 ‘유형’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는지, 정
책수단의 수혜자 및 혜택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정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은 목표, 수단, 그리고 대상 집
단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성과는 이러한 요소들의 개
별적인 작용과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김해란,
2010).
일각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세부 정책수단들이 상충 가
능성이 있는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전
반적인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Kaufmann,
2002; Leitner, 2003; Wendt, Mischke, & Pfeifer, 2011; 김사현· 홍
경준, 2014; 김수정, 2004; 김은정, 2012). 하지만 현실에는 이러한
상충적 목표를 지향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이 함께 활용
되어도 장기적인 일·가정 양립의 수준이 향상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 간의 상충이 효과의 상충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
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보육료 지원정책은 돌봄의 시설화를 추
구하고, 육아휴직은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를 추구하지만,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이 정책대상에 작동하는 시기를 다르게 설정함으로
써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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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인한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를 일시적인 기간에 한정하여
허용함으로써,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상충 가능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목표 중에서 정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단들을 설계하느냐
에 따라 그 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가 결정될 수 있
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들이 궁
극적으로 돌봄의 시설화에 기여하는지, 혹은 비시설화(가족화)에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구분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수단들을 돌봄의 시설화 여부로 이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 수단들의 성격이 오롯이 해당 수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기보
다는 해당 사회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문화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정책수단들이 함께 조합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 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후자의 경우 남녀 근로자)의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출산이나 육아 후에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전윤정, 2015). 만약 그 사회가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후의
돌봄의 시설화 지원인 보육시설 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을 충분히 제
공한다면, 육아휴직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반면 그 사회가 유자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관
대하지 않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책임이 가정 특히, 여성에게 부여
되어 있고, 이후의 돌봄의 시설화 지원정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
는다면, 육아휴직은 단순히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 지원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 사회 내 특정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 수단이 일·가정 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는 해당 사회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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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특성은 성별 노동 분업 혹은 양육
에 관한 해당 사회의 문화적 태도나 자녀 돌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정책결정자들의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이다(류연규·
백승호, 2013).
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과 목표달성 경로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수단 검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구체적 정책수단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14). 첫
째, 보육지원정책이다. 보육지원정책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대신 담당해 줄 존재가
필요하며, 해당 정책은 기존에 부모에게 부여되었던 자녀 양육의
역할을 사회가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가 이러한 역
할을 수행하는 방식은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때
필요한 금전적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과 보육시설과 보육 인력 확충
에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이러한 시설 보육
에 대한 지원과 대립하지만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양육수당 역시도 보육지원정책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둘째, 휴가정책이다. 휴가정책은 자녀 집중양육기 근로자에게 고
용은 보장되면서 휴가를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수
14) 물론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지원에만 한정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
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양육과 관련하여 평등한 책임과 역할 분담을
위한 노동시장 전반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하는 연구도 있다(이진숙·이슬기,
2015). 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책수단이라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포괄하는
대상자 범위의 관대함에 따라 동일한 정책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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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휴가정책에는 출산전후 휴가(모성· 부성휴
가), 육아휴직(부모휴가)을 포함된다.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
이후 체력을 회복시켜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 지속시키거나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근로 여성에게 부여되며, 한국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시 보장
된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16년 기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초
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근
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
한 신청에 대하여,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두 가지 정책수단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
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존에 육아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
식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확대되
고 있는 추세이다. OECD에서도 이러한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부모권과 노동권을 보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모휴
가 이후 제공되는 아동 양육과 관련 휴가로 양육휴가(home care
leave), 아동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휴가(leave to care
for sick children)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셋째, 노동시간 정책이다. 부모 근로자들이 한정된 시간을 경제활
동과 자녀 돌봄에 나누어 할애한다고 했을 때, 시간 제약과 역할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노동시간 정책은 전체 노동시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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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거나 선택적으로 노동시간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시
간 및 역할 갈등 완화시킬 수 있다(홍승아, 2008). 전자의 경우, 전
체 노동시간이 길수록,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이 심화
되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15). 탄력적 노동시간
제도 또는 유연 근로시간제도(flexible working time arrangement)
는 일하는 부모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파트타
임 고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구체적 정책수단을 포함한다
(홍승아 외, 2008). 이러한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특정한 형태로
한정한 근로 방식이 아닌, 다양한 근로 방식의 도입 지원을 강화하
는 것에 있다. 이러한 노동시간 정책은 단순히 일·가정 갈등 해소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만족도,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에서 정책적 욕구가 상당히 높
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에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하
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조세정책이다. 조세정책 내에 존재하는 일·가정 양립 저해
요인들을 찾아보고 개선하는 것 역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포
함되고 있다. 이는 한 사회의 조세제도는 여성 노동 공급 활성화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홍승아, 2008). 특히 기존 연구들은 어떤 유형 세제가 1인
소득자 가족에 비해 2인 소득자 가족에 더 유리한 세제 혜택 및 지
원을 제공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세제의
기본 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15) 원숙연･이동선(2012)의 연구는 이러한 전체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가정의 남
성의 과소대표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내 과소 대표성’을 완화하여서 일·가정 양
립 갈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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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구’ 단위의 세제는 여성의 임금을 남성의 임금에 포함시킴으
로써 여성의 임금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
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포
함할 것이냐의 문제는 연구자의 재량으로 해당 정책을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16).
<그림 2> OECD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범위
출처: 홍승아 외(2008)
16) 류연규(2017)의 연구도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정책이 아동의 양육비용이나 빈
곤 아동 가구에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지원 성격이 약
하다고 판단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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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수단이 달성하는 일·가정 양립의 하위 목표
(가) 보육지원정책과 돌봄의 시설화
돌봄의 시설화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사회화시키는 개념으로
Esping-Andersen(1999)은 시설화를 ‘가족의 복지 부담을 덜고, 가
족에 대한 개인의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는 정도’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를 돌봄 측면에서 재정의하면, 가족에게 부여된 돌봄의 책임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나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책들에 의
하여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족 자체의 부양 부담 완화에 초
점을 맞춘다. 보육지원정책은 기존에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자
녀 돌봄을 사회화한다는 측면에서 돌봄의 시설화를 형성하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보육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수
단들은 급여 ‘내용’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다.
우선 시설화의 급여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면 돌봄의 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의 주체까지 시설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
고,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하지만 급여가 돌봄 서비스의 구매 비용
을 지원할 때는, 급여의 정도와 해당 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
비스의 질에 따라 시설화의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① 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시장의 돌봄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돌봄 주체는 시설화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② 정부가 돌봄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일부만 지원한다면,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이윤추구 여부
에 따라 돌봄 비용이 가중될 수도 있다. ③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
가 다원화되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가족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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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가족이나 보육시설 이용이 아닌 사적
인 방식으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되면 최
소한 돌봄의 시설화 비용이 가족에 부여되거나, 다시 돌봄 주체가
가족으로 회귀 되기도 한다. 한편, 돌봄을 사회화하는 정책의 급여
가 ‘현금’으로 제공될 때에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일정 수준의 사회
적 급여를 통해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돌봄의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 시설화되겠지만,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돌
봄의 시설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된
다.
결국, 보육지원정책의 다양한 수단들이 어떤 식으로 조합되는지
에 따라 보육의 시설화 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이 2016년 기준 한국의 보육지원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이용료 지원, 가정 내 돌봄에 대한 현금 수당
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 가정 양립이라는 성
과를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정책수단조합이 이끌어내는 돌봄의 시
설화 경로를 각 시기별 보육지원정책의 수단조합을 통해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나) 출산 전후 휴가정책 및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방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달성하는 경력단절 방지 목표는 근로자
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 노동을 잠시 중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때 달성된다. 이는
Esping-Andersen의 노동의 ‘탈 상품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을 때 출산 전후로 여
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또는 부모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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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시적으로 노동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17). 이러한 권
리가 보장되었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대
표적인 경력단절 방지 정책으로서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육아휴직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률이 가장 높은 시기
에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할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시장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M자형 커브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육
아휴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
만, 기존 연구들은 육아휴직 제도가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살펴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정 내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홍식(2011)의 연구는 육아휴직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에서 돌봄 노동의 비시설화(가족화)를 유발한다고 보았고(윤홍식,
2011), 류연규 및 전윤정의 경우 육아휴직이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게 하지만, 이후에는 제도
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보장하기 때문에 돌봄 노동의 시설
화 정책수단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았다(류연규, 2012; 전윤정,
2017). 하지만 이러한 돌봄 노동의 시설화는 육아휴직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이전의 상품화로 인한 효과를 결과론적인 측면에
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18).
17) 에스핑 안데르센은 ‘가족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스핑
안데르센의 탈 상품화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윤홍식, 2006).
18) 일시적인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필
연적으로 돌봄 노동의 시설화를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는 자녀
돌봄 노동을 가족 내 다른 가족 구성원이 대신 수행하는 등 여전히 돌봄 노동
이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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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의 가족화를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성격에 초점을 둔다. 언뜻 보면 육아휴직의
경우 상당히 모순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육아휴직의 다원적인 성격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이 유발하는 다양한 효과가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대상의 노동시장 지위를 포함하는 사회·경제
적인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Ghysels
& Lancker(2011)의 연구에 따르면 1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
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교육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근로자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근로자에 비하여 육아휴
직 이용이 낮게 나타났으며, Hofferth & Curtin(2003)의 연구나
Hegewisch & Gornick(2011)의 연구에서도 북유럽 국가 역시 육아
휴직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 근로자 중심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
였으며, 특히 저학력 여성 근로자의 경우 휴가급여의 불충분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가구
소득이 매우 낮은 부모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주어지
지 않기도 하지만, 만약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하여 육아
휴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공공부문 근로자나 전
문 직종, 대규모 사업장의 사무직, 맞벌이 가구의 여성 근로자가 주
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상의 노동시장
지위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호를 받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 수준도 다르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여성
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Hofferth and Curtin, 2003; Hegewisch and Gornick, 2011).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가정 양립의 목표는 돌봄의 시설화, 경력
단절 방지, 근로 지속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하위 목표가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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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기 때
문이다19). 정책대상에 따라 이러한 육아휴직의 효과가 다르다면 결
국 정책대상의 노동시장 지위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인 위치에 따
라 일·가정 양립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 근로시간정책과 근로 지속 유지
돌봄의 시설화 정책을 통해 여성의 돌봄 책임이 시설화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즉, 경제활동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
니다. 즉, 출산 이후 새롭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 돌봄과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동력의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돌봄 책임이 아니라
‘적절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2009년도 결
혼 및 출산력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무자녀 여성의 58.8%가 적절
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삼
식, 최효진, 서문희, 박세경, 윤홍식 & 진미정, 2009). 이러한 현실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설화된 노동력이 새롭게 상품
화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는데, 경력단절 여
성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정책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
여 출산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
시장 밖에 있는 여성 경제 활동인구들이 다시 혹은 새롭게 노동시
19) 예를 들어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전후 시기를 지
원한다고 해도, 근로 방식 즉, 장소나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휴직 후 복귀가 어려울 수 있고, 돌봄의 시설화 정책으로 시설 보육이 증가한다
고 해도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돌봄의 시설
화 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직접 늘리는 정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출산 전후 시기의
모성보호 제도와 돌봄의 시설화 정책이 연결되지 않으면 자녀 돌봄에 대한 책
임이 가정에 오롯이 부가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의 달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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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로 ‘근로 형태
(시간, 장소) 유연화’와 관련된 수단으로 수렴되었는데, ‘제1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로 정부
조직과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예
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연근무제를 들 수 있는데, 전자
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20)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
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하고, 유연근무제도는 이용대상을 육아기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단시간 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이동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주4일근무제 등 상당히 다양
한 종류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출산 후
자녀 돌봄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새롭게 혹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사회가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들이 단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이들의 일·가정 양립이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섣
부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의 질적인 측면 즉, 그들의 노동 종사상 지위, 직종, 근속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회가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서 어떤
20) 고용노동부는 2013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과 ‘일하는 여성
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고
자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 선택 시 최대 2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하도록
2015년부터 활성화할 예정이며, 2014년 10월부터 육아를 위한 단축 근무 시 통
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김영숙·김난주·장
윤선·김효진, 201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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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활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들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되고, 결국 그것이 일·가정 양
립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유연한 근무환경 지원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하는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자녀
출산 및 돌봄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할 수 있다.
(3) 다양한 일·가정 양립 경로와 정책효과 간의 관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수단들이 형성하는 경로는 궁극
적인 일·가정 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편
으로는 궁극적인 일·가정 양립 목표를 구성하는 하위 목표라고 간
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경로 간에 태생적으로 형성되는
부정합성의 문제는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계획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책수단 형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
에서 검토한 일·가정 양립의 세 가지 경로는 돌봄의 시설화, 근로
지속 지원, 경력단절 방지로, 돌봄의 시설화 경로는 그 구체적인 수
단들을 살펴보지 않아도 상호 대립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돌봄의 시설화와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 근로 지속
지원과 경력단절 방지경로가 동시에 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력단절 방지경로의 대표적 수단인 육아휴직의 경우 우리 사
회에서는 여성들의 ‘퇴직 통로’로 활용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여타의 경로 및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가능성
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구체적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분석한 기
존의 연구들은 이들이 내용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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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근거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과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구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ainsbury,
1999; Leira, 2002; 김수정, 2004; Leitner, 2003; Korpi & Englund,
2009). 예를 들어, 공공 보육서비스, 부모의 유급 육아휴직 등은 여
성으로 하여금 근로 지속 지원성을 높이지만, 육아 수당, 장기간의
무급 육아휴직 등은 여성의 근로 지속 지원성을 낮추고, 가정 내에
서 돌봄 노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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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 연구현황
1) 국가 간 비교 연구와 일국의 시계열 연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국가 간’ 비교 연구와 ‘개인’ 단위의 연구로 분류될 수 있
다. 국가를 분석단위로 한 비교 연구에서는 정책구성의 국가별 차
이가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여성고용률 또는 성별 임금비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근로자 지위
등 국가 수준의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왔다(Jaumotte,
2003; Meyers, Gornick, & Ross, 1999; Orloff, 1993; 김영미, 2007;
류연규, 2009; 이동선, 2013)21). Jaumatt(2003)는 국가의 보육료지
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조세정책, 파트타임비율 등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김영미(2007),
류연규(2009)의 연구에서도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일· 가족 양립 지원정
책(보육지원정책,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 조세 지원, 노동시간 정
책)들이 각 국가별로 구성과 발달수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이러한 정책구성과 발달 수준에 따라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경험적 논의들을 다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논의한
복지국가 유형, 젠더 레짐 유형과도 연결 지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러한 분류 안에서 국가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21) 이러한 거시적 연구의 흐름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간의 국가 간 비교를 하
기 위한 기준인 일·가정 양립을 측정할 ‘단일한 지표’를 구성하는 고민으로 연결
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수’로 일컬어지는 이 지표는 사회의 각 구성원이 경제
활동과 돌봄 노동을 적절하게 수행하면서 얼마나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일상생
활을 유지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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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한 정책수단이어도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의 정치 사회
적 배경으로 인해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 중 특정 정책수단의 효과를 국가 간 비교하는 연
구들도 빈번하게 수행되었다. Pettit & Hook(2005)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연구는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의 기간에 초점을 두었고, 이러
한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가 특이점을 지나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는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는지
뿐만 아니라, 선택한 정책수단의 설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을 보여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육아휴직의 효과
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육아휴직의 기간이 여성의 경제활
동에 미칠 수 있는 ‘서로 다른’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또한, 공공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선(2016)의 연
구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보육재정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진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단일 국가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육아휴직
급여나 기간, 또는 보육료 지원액의 종단적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Gustafsson & Stafford, 1992; Gelbach, 2002). 이러한 연구들은 보
육료 지원정책과 보육 서비스가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이 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만큼 보육
지원정책의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지표
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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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금선·허용창(2014)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확대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 증가하였고, 돌봄
과 가사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진욱(2008)은 육
아휴직의 기간이 길수록 여성 근로자의 고용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김정호(2012)도 육아휴직 기
간이 길수록 휴직 종료 이후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가 어렵기 때문
에, 육아휴직이 여성의 근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증대 역시, 여성
근로자의 고용 복귀를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 내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해당 정책
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때문에 정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
석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류연규·백승호, 2013). 이러한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 정책의 이용이
여성 개인의 일·가정 양립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
장하였다.
2) 개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들
여성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여 그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적
자본 특성, 가족 관련 특성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일·가정 양립지
원 정책(주로 보육지원정책과 육아휴직)의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
은 주로 특정 정책의 개별적 효과에 집중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이용(급여 수급 포함) 여부가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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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의 수혜 범위가 가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이용(국공립, 민간, 직장
보육시설 등), 보육료 지원 수혜 여부가 기혼 유자녀 여성의 근로
지속성, 경력단절, 노동시장 이탈 및 재진입, 기혼여성의 시간 활
용22)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들이 효과가 있
어도 매우 미미한 정도로 나타난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특히 취
업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노동시장으로의 복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육지
원정책이나 휴가제도 등의 정책적 요인보다 가족, 이웃과 같은 사
회적 지원체계의 지원이 더욱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규모,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
을 도맡아 왔던 사회 문화적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
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제도, 유연근무
정책,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등 최근에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확대
되고 있는 정책 역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이수영, 2009).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첫
째, 사회구성원의 인식이나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류연규(2017)는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 역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분석하였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구조를 언급한다. 노
22)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기존에 여성이 부담해왔던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경제활동이 추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부담’의 문제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정 내 활동(가사 및 육아) 사이의
시간 배분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
에서 박기남(2009), 변금선· 허용창(2014), 현재은· 권혁주(2013) 등의 연구 흐름
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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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구조는 직접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내용을 결정하
지는 않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작동하는 맥락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사회의 남녀고용격차, 남녀임
금 격차, 실업률, 초과근무와 관련한 근로문화 등은 여성이 경제활
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여
성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무
엇보다도 정책수단 정책효과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수
하게 선택되고 변하는 정책수단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관계가 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이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제도적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도입과 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러
한 정책수단들 간의 조합, 조합과정의 변화와 지속 등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의 효과가 바로 나타
나지 않는 이유를 다양한 맥락에 의하여 유발되는 정책수단조합의
지속과 변화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40 -
제2절. 정책수단 선택 및 조합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수단조합 연구의 배경
앞에서도 주지하였듯이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보육지
원정책의 도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동시에 높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의 조합의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수단조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과 정책수단조합의 제도적 특성은 궁극적으로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을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
되는 바, 결국 정책과정의 산출물로서의 정책수단조합의 분석을 위
해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조합에 대한 이론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정책수단과 관련한 이론을 개괄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Salamon(2002)은 정책수단을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
조화된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서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identifiable method)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정책수단의 개념을 다
룬 선행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정책수단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도구(instrument)라
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인정하고 있다. 결국, 정책수
단이란 정부가 설정하고 의도한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책대상
집단(policy target group)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방식23)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수단에 관한 개념 정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23) 이때 수단은 다른 정책수단 연구자들의 정의에 따라 기술(technologies), 기법
(techniques), 방법(methods), 장치(device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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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에 관한 정의가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수렴되지는 않았
다. 이는 정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등장하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
책수단들이 등장하고, 그 형태도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이









정책집행을 위하여 정부가 사용 가능한 실제 수단 및 장치




정책 행위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Salamon(2002)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상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
키려는 의도를 가진 정책설계의 요소들(elements in policy
design)
출처: 전영한(2007), p5.
<표 2> 정책수단의 개념정의
한편,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통적 도구주의자들
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기계적인 과정으로 간
주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합리적 정책 결정에 의거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수단이 선택되며, 이러한 과정은 정책문제와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전제한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24) 거버넌스로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독점하였던 공적 권위가 정부를 비롯
한 다수의 공공기관과 비정부기관으로 확장되었고, 정부의 서비스가 이러한 다
양한 주체들에 의해 제공되면서 간접적 정책수단들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엄석
진, 2008; 오민수· 김재일;,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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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앞서서 인지된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조차 쉽
지 않은 현실이 지적되면서 정책수단 선택 논의는 좀 더 복잡한 정
책형성과정과 정책 환경의 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즉, 정책 환경
이 기존의 정책학 연구자들이 가정했던 것과 달리 합리적이지도,
선형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정책문제는 명
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심지어 정책목표는 복
수로 설정되기도 하며25), 심지어 이러한 정책목표는 모호하거나 서
로 어긋나기도 한다(Rist, 1998). 또한 정책문제가 크고 복잡할수록
정책행위자들은 더 많은 정책수단을 사용하고자 하지만, 역설적이
게도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사회적 맥락을 통제할
여력은 더 적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도구주의적 접근만으
로는 실제로 발생하는 정책수단의 선택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합리성 외에도 과거의 선택, 정책 유행, 정치적 이해
관계, 문화적 이유나 단순한 관성, 역사적 선택 등을 언급한 바 있
다(권혁주, 2009; 전영한, 2007).
최근의 정책수단 연구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정책
이 아니라 복수의 정책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되면서 동시에 사용
되는 복수의 정책수단들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복수의
정책수단들이 선택되는 과정을 일군의 연구는 ‘정책수단조합(policy
instrument mix)’으로 명명하고, 이러한 수단조합의 형태를 유형화
하고 조합 내 다양한 정책수단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Bressers and O’Toole, 2005). 정책수단조합의 대표적인
25) Rist(1998)는 정책실패가 발생하는 경로는 정책수단의 집행과정보다 실제로 정
책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만큼 정책
수단 선택에 있어서 정책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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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는 수직적(vertical) 수단조합, 수평적(horizontal) 수단조합,
순차적(chronological) 수단조합으로 나누는 작업이다(Vedung,
1998). 수직적 조합은 정부의 정책이 최종 정책대상 집단에게 도달
하기까지 여러 단계의 ‘행위자’를 거쳐서 전달되는 경우를 의미하
고, 수평적 조합은 정책대상 집단에게 동시에 여러 ‘수단’을 제공하
는 것이고, 순차적 조합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수단조합의 유형화가 현
실에서 나타나는 모든 정책조합을 설명하기 어렵다(문명재, 2008).
더욱이 최근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들은 이른바 정책수단의 ‘대
폭발(big ba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그 종류와 유형에 있어
서 매우 다양해졌기에 기존의 유형분류체계의 적실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전영한· 이경희, 2010). 이후 유형 분류를 명목적 범주
기준에 근거하던 경향에서 연속적 차원에서의 분류로 연구 경향이
전환되었다.
2. 정책수단의 선택 및 조합에 관한 기존 연구 경향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정책수단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정책수단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적의 도구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인간의 합
리성을 전제로 하며, 주로 정부개입을 합리화하는 시장실패를 교정
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으로 전제한다(Dahl& Lindblom,
1953). 이러한 시각은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의 관계는 매우 명
확하고, 정책수단의 선택 문제를 정책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설명
하고, 그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문
제로 인식한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은 기술적 효율성,
선형과정, 기술적 과정,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의
- 44 -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정책수단에 대하여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
는 학자들을 ‘도구주의적 학파’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정책
수단의 경제학적 비용과 편익을 근거로 정책수단들을 ‘목록화’ 하여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주의, 구조기능주의 학파는 현실에서 일어나
는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Peters, 2000). 만약 도구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정책이 선택된다면,
동일한 정책문제에 대하여 국가마다 서로 다른 정책수단을 선택하
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Schneider& Ingram(1990)도
정책에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그들이 선호하는 가치(value
preference)가 반영되기 마련이고, 개인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것은
곧 정책수단이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치의 반영정도는 해당 정책이 갖는 정치적 성격-추구하
는 가치의 문제, 담고 있는 편익과 비용의 귀속 문제, 정책결과의
실질적 분배문제(substantive effects)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정치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
려하면, 정책수단 선택은 주어진 정책문제와 관련된 정책대상 집단
을 정책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로 구분하는 정치적 문제로 귀결된다
는 것이다.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은 단순히 이러한 정책의 결과에서만 드
러나는 것은 아니다. 정책수단의 정치적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한 권혁주(2009)의 연구는 ‘정책이념’, ‘정책과정’, ‘정책결과’ 차
원에서 정책수단의 선택을 검토한 후, 정책수단이 정치적으로 중립
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고 해도 어떤 정책목적을 위해
여러 정책수단이 조합되면서 뚜렷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될 수 있
다고 보았다26). 이는 각각의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선택된다고 해
- 45 -
도, 이들 수단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정책수단조합의 문제는 하나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보다 좀 더 복잡한 맥락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책수단의 선택과 집
행은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정책대상 집단과 비용을 지불하는 정
책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때 수단들이 조합되면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
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정책수단의 정치적 접근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이 선택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단 선택과정의 현실은 전적
으로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전적으로 정치적이지도 않다. 실제 현실
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정책조합의 경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정책조합이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결국 수많은 이해관계들, 그들의 비용과 편
익문제,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둘러 싼 제도적 맥락이 종합적으
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
책수단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과정에서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자 하며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정책수단의 선택 및 조합 과정을 설명하는 제도주의적 접근의 하
나로써 역사적 제도주의는 역사와 맥락을 중요시하며, 행위자들의
선택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이지도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일종의 습관적 선택이나 패턴에 따른 선택들로 인해 제도가 변화한
26) 권혁주(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은 첫째, 국가와 개인 간
의 질서정연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책이념, 둘째, 정
치권력을 획득하거나 정책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과정, 셋째, 사
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라는 정치적 결과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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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행위자들의 선택에 제한을
주는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setting 혹은 institutional context)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곧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도구적 합
리성이나 정치적 요인들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도구적 합리성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Ringleing, 2005).
앞에서 논의한 도구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과 달리 신제도주의에
근거한 제도적 요인들이 정책수단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정
책 환경과 맥락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 정책 환경과 맥락은 역사
적 산물의 하나로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그 산출물인 정책수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
히 거버넌스, 정책네트워크 등 정책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패턴이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정책학적 이론은 실제로 제도
변화에 있어서 경로의존성을 보이는 선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정책수단의 정치적 특성을 강조하지만, 아무리 정책수단이 정
치적으로 중립적이고, 효율성에 기초하여 선택된다고 해도 여러 정
책수단이 조합되면서 정치적 성격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권
혁주(2009)의 연구도 정책수단의 선택이나 조합과정에서 이러한 제
도적 요인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책수단이 항
상 합리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정책수단의 선택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한 조합을 이루게 됨에
따라 애초 의도했던 효과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논
의는 결국 정책수단의 선택과정이 곧 정책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합리성이나 효율성, 정치
적 맥락27) 중 어떤 것이 주된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그 성과도 달
27) 실제 최근 정부의 양육수당 도입이 유권자를 인식한 정치권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권혁주(2009)에 따르면 정치가나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기본적으로 중립적 성격을 갖는 정책수단을 자신들의 권력획득 및 지지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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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된 정책수단들
은 이미 도입되어 집행중인 정책수단이나, 함께 선택된 서로 다른
수단들과 함께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단 간의 정합성이
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Howlett & Rayner, 2007).
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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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수단조합과 정책효과의 관계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시에 복수의 정책수단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수단조합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만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지만, 이러
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 정책 효과 분석이 상당
히 복잡해진다. 이는 복수의 수단이 조합되면서 특정 정책수단이
효과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
러한 맥락에서 복수의 정책수단들의 관계 형성과 관련한 연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조합되는 수단들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지 혹은 상충적인지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전영한· 이경희, 2010).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부의 상이한 목표와 그에 따른 정책수
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궁극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Kaufmann, 2002;
Korpi, Ferrarini, & Englund, 2009; Leitner, 2003; Wendt, et al.,
2011; 김수정, 2004).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기혼 유자녀 여성의
보육 시설 이용은 대체로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정책은 그 기간에 따라 여성
의 노동시장 경력을 악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전반적인 효과
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서로
다른 효과들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수단의 유형에 따라 정책대상
집단이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정책수단조합이 정책효과에 미치
는 영향은 복잡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본 연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주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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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동일한 정책대상 집단 풀(pool)을 이용하지만, 실제로 해당
정책수단이 적용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집단들이 확연하게 구
분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구소득이나 기혼여성의 구체적인 근로여
건에 따라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수단들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은(Herd, 2005; Shalev, 2008; 노혜진, 2016),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결과가 유발할 수 있는 계층적 효과에 대해
서 우려한 바 있다. 노혜진 (2016)은 한국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
는 정책들의 혜택이 특정 계층의 여성이나 그 가족에 집중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하며 정책 설계상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구
체적으로 육아휴직,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주요 프로그램들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유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일·가정 양립 부담이 더욱 큰 계층의 여성에게 정책의 효과가 미치
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대상 집단 간의 불평등한 정책 수혜는 정책대상
집단 전체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나 정책대상 집
단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능감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
책수단, 대상 집단들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정
책수단 조합의 변화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실
28) 이는 해당 정책수단의 정책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 유자녀 여성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
책대상이 될지라도, 가구소득이나 여성의 근로여건(직종, 직급, 종사상의 지위
등)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일·가정 양립 갈등의 구체적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
다. 이러한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적 능력(혹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노
동의 위임 여부나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재경· 이은아· 조주은 (2006)의 연구에서도 전문·중간 관리직의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을 통해 돌봄 노동을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서비스·생산직 여성들
은 정한 고용과 낮은 경제력으로 인해 돌봄 노동의 위임이 곤란하여 고충을 겪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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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
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정책수단조합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평
가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정책수단들의 조합
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수단 조합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쳤으며(김해란, 2010; 김연수· 강민아, 2016), 정책수단들 간 관계
에 의한 상호작용의 효과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수단 조합의 효과가 다양한 수준
(multi-level)에서 다양한 대상(multi-actor)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Flanagan & Laranha(2010)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수단조합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복
잡하고 어려운 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
은 결국 다양한 정책수단조합의 변화가 정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들 간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의 주제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경
우, 각 정책수단들 마다 대상의 범위가 다르고, 각 수단으로 인한
효과들이 발생하는 시차들도 다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
하면, 이 모든 정책수단 정보와 효과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모형에
변수로 투입하여 얻는 통계적 분석 결과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퀘스천 마크로 남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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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에서의 함의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양적·질적으
로 확대되어 왔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정책의 확대 정도에 비해 그 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으로 평가받는 것도 사실이다29).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경제성
장의 동력 부족 문제, 노동시장 내 젠더 불평등 등의 문제들을 극
복하기 위해 정부는 매 시기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도입해왔고, 이
러한 정책수단들은 시기별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조
합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복수의 수단들이 서로 다른 경로를 형성하고 이들의 목표가 상호
보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상호 충돌의 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에서 결국 이러한 수단 간의 관계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에 영
향을 미치는 정책수단들 간의 관계 즉, 정책수단의 정합성을 고려
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30). 기존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효
과성 연구는 국가 간 비교연구부터 단일국가연구,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부의 정책수단들이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관련 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경향을 보
29)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통해 ‘양립비용의 사회화’ 및 ‘정책 수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산출(output)은 증대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2차적 혹은 장기적 결과(outcome)인 여성의 경제
활동을 얼마나 증진시키고 있는지, 양육의 사회화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
는지 등의 효과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30)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매우 다양한 정책수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변
화 정도 및 속도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개별 정책수단
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수단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정책수단조합에서 수단들 간의 관계가 정책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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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이러한 연구는 단일 정책수단이나 복수의 정책수단이 어
떠한 정책효과를 내는지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특성의 정책수단들이 조합되면서 발생하는 낮은 정합성으로
인해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의
식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조합 변화에 따
른 정합성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낮은
성과의 원인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정합성에서 찾고
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르면 과거 제도의 특성 및
구성요소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차후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
형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는 기
존의 목표와 관련된 정책들이 모두 소거된 상태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표-수단들의 연쇄 고리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
단조합의 목표, 우선순위,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한 사회가 선택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의
성격은 그 사회에 내재된 가치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
정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31).
그리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
성은 정부 교체에 따라서도 변화하지만, 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역대 정부 교체와는 다른 ‘정책세
대’를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
31) 실제로 정책수단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
시킴으로써 제도의 변화를 유발한다. 현실에서는 의외로 이러한 변화가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이해관계는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이데올로
기, 논리구조, 재정적 비용, 행정적 부담, 기대효과, 시간구조, 집행기관의 제도적
역량 등에 제약받기 때문이다(Ris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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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주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한국 일·가정 양립지원 정
책의 수단 및 조합 선택의 변화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변화
과정이 정책의 정합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왔는지를 분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정책 정합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기혼여성의 경
제활동 증진, 출산율 제고 등으로 나타나며, 이들 목표들 간의 관계
는 상호 보완 혹은 상충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음을 앞에서 검토
한 바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돌봄 노
동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대체관계에 비롯되는 것으로, 기혼 유
자녀 여성이 주어진 시간을 유급 경제활동과 무급 재생산 노동인
출산 및 돌봄 중에서 어떤 것에 사용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 참여나 출산율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의 목표들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에 의해 다음의 세 가지 하위목표를
통해 달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첫 번째는 일시적으로 근로를 단절할
권리를 부여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돌봄의 가족화(경력단
절 방지), 두 번째는 개인에 부여된 돌봄 노동을 정부 또는 시장이
담당할 수 있게 하는 돌봄 시설화(돌봄의 가족화에서 시설화), 세
번째는 시설화 정책으로 인해 돌봄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가족원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지속 지원(시설화에서
근로지속)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기본 전제는 일·가정 양립의 세 가지 하위
목표인 돌봄의 시설화, 경력단절 방지, 근로지속 지원이 제대로 구
축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한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체적 수단들은 일·
가정 양립을 달성하는데 있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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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경제활동에 참여 여부와 관
련된 인센티브 구조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
혼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은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익 즉, 임금
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부분과 자녀 출산 이후 돌봄에 대한 문
제, 가정 내 돌봄 및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매우 복잡
한 이해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출산 이후 자녀 돌봄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
에 대응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역할은 가정 내 돌봄 책임을
사회화시킴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
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 내 돌봄의 시설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일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져야 그들의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경로
의 상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모두가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멈추고
가정 내 돌봄 노동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장기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 역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의 세 가지 하위목표는 서로 다른 효과
를 내지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이루어져
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돌봄 시설화-여성 경제활동 참
여-여성의 일시적 근로 중단 및 고용유지-돌봄 비시설화(가족화)-
돌봄 재시설화 및 근로 복귀’로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정책수단 조합 연구를 강조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
다.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수단들은 분명 단기적으로 서
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서로 다른 효과를 내지만, 일·가정 양립
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보적으로 운영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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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 하에
서로 다른 효과를 내는 수단들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설정되었을
때,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효과적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며, 이
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 다양한 수단들의
정합성, 수단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일 정책수
단의 정합성이 낮은 경우나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이 낮은 경우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수단이나 정책수단조합이 변하더라도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상보관계 즉, 정합성의 정도가 높을
수록 정책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은 개별적인 수
단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정도(Howlett, 1991)로서, 구체
적으로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의 ‘적정성’과 정책대상 범위의
‘포괄성’이라는 하위 차원으로 구성하여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
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은 조합을 구성하
는 수단들 간의 상호 부합성(congruence)으로(정정길, 2002) 정의한
다32). 이때 수단들 간의 상호 부합성은 각 수단의 목표, 혜택, 대상
범위 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정합
성은 정책수단조합에 따라 상당히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32) 개별수단의 정합성과 수단조합의 정합성 개념이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단의 목표에 대한 기여 차원에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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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책수단-정책산출-정책효과
위의 <그림3>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이 집행되어 달성된
하위목표들이 또 다시 일·가정 양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참여 증가
라든가 출산율 증진을 달성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OECD가 제시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는 여성
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 아동 복지 증진, 젠더형평성 증진, 출산율
증진 등으로 구체화된다(Adema & Whiteford, 2007). 하지만 이러
한 목표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것은 아니며, 각 국가
가 직면한 일·가정 양립의 문제에 적합하게 서로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국가에서도 시기에 따라 목표가 서로 다른 정도
로 추구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가정 양립은 상당히 광범위하
고 다양한 목표들을 통해 추구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
제활동 증진과 출산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가정 양립 목표로 제시되어 온 여성의 경제활동증진이나 출산율
의 증진은 단순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만으로 달성될 수 있
는 사항은 아니며,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해도, 곧 바로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증진이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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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증진이라는 계량적 수치로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 다양한 수단들, 혹은 이들의 변화가 여
성의 경제활동이나 출산율이라는 목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나
시차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도입 및 확장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
악하기 더 어렵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를 직접 측
정하기보다 수단들이 형성하는 단기적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춘
다. 만약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이 강화되고 있다면, 해당 정책수
단이 추구하는 단기적 목표도 순조롭게 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
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이 함께 강화되고 있지 않다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높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속과 변화로 인한 정책수단 정
합성의 변화가 항상 역대 정부 교체 주기와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
니고, 해당 정책수단들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적 맥락에 따라 약간
은 다른 주기를 따를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
는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입된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
다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이나 ‘변화저항적 기제’에 기인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도출된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33)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정책수단들을 함께 적용할 때, 어떤 정책
수단을 먼저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수
준을 달성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우선 보편적 국공립 보육 시설 체계
를 구축한 이후에 비용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수단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채구
묵, 2005; 이승윤 외, 2013) 반면, 한국의 경우, 국공립 시설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국공립과 민간 시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비용이나 수당 중심의 정책수단을 확대시켜왔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 59 -
[연구문제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정합성을 강화하며
확대되어 왔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풀기 위하여 역대 정부별로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 수단조합이 어떻게 변하고, 그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선 분석하고, 정책세대 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분
석한다.
2.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정합성과 정책세대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러한 정합성의 변화 즉, 정합성의 강화 및
약화를 유발한 원인 검토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는 상당히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선택되고 변화해왔는지
를 분석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과정에서 정책목표,
우선순위, 주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이 어떻게 발현되었고,
그것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변화과정을 역대 정부 기
준에서 검토한 이후, 이러한 역대 정부 기준 외에도 한국의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도적 특성
과 정책적 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은 역대 정부별로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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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정부 교체와 무관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교체되었을 때
미시적인 행위자들은 변하지만, 그들의 행위를 구조화하는 제도적
맥락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형성 및
확대, 변화와 지속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은 한국 일·가정 양립 지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정책변화의 동인을 분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분석은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여 Orren & Skowronek(2004)의 ‘제도형성
의 시간적 비동시성’과 de Vries(2000; 2005)의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 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Orren & Skowronek(2004)에
따르면, 제도는 동질적인 단위가 아닌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된 복
합체이다. 따라서 제도분석은 이질적인 정책 철학에 근거하여 개별
정책을 독립적으로, 한편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의 다른
정책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목표, 수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 내 다양한 수단조합을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고,
이를 몇 개의 정책세대로 나누어 구분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들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분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관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수단 및 수단조합의 정합성 문제는 특정 정부 내에서의 도구
조합이 과연 정부가 추구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에 부
합하는 수단을 선택했느냐에 관한 것으로서, 한국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확대가 정합성을 유지하며 이루어졌는지를 개별정책수단
차원과 정책수단조합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된 법률과
그에 따라 도입되는 정책수단들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는 보육정책과 육아휴직 두 제도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지원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
고(Gautier, 2003; Leitner, 2003; Gornick &Meyers, 2003; 윤홍식,
2006; 류연규, 2011),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가장 예산 비중이 큰 정책들로, 실제 일·가정 양
립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국민이 해당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가정 양립의 다양한 목표들에 영향
을 미치는 여타의 수단들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경로와 관련된 정책수단들을 함께 고
려해야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한국의 경우 출산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자형 곡
선이 만연하였고, 기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기혼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개
입에 대한 필요성이 개진되어 왔으며, 이는 실제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성공 요건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실
질적으로 출산 및 육아 집중기의 기혼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부여된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것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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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시 노동시장
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 방지, 근로지
속과 관련한 정책수단의 경우, 실제 집행 주체가 중앙정부뿐만 아
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종류와 정도를 분석대상
에 모두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유연노동시간,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정책들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근로기준
법」 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활용되고 있었기에 통일된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웠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
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34) 실제 분석에 주로 활용된 수단은 보육
지원정책과 육아휴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은 분석상
의 한계이면서 실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갖는 한계로
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의 시설화 목표, 노동
의 경력단절 방지 목표, 노동력의 상품화 목표와 관련된 정책수단
을 포함한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34) 2016년 기준 다섯 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 중 어느 하나도 시행하지 않는 기업




-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 52차례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1987년 제정(2007년 법명 바뀜)
20차례 개정
종류 분야 지원유형 정책수단 정의
정책
보육정책
비용지원 보육료지원 영유아 시설보육료 지원
현금 양육수당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수당 지급
비용지원 아이돌보미 가정 내 보육대체자 이용비용 지원
서비스
국공립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제공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현금급여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및 현금급여
근로시간
정책
시간 유연근무제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표 3>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관련 법률 및 정책수단
2) 분석 자료
실제로 역대 정부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을 선택하거
나 그 조합을 변경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자료 획득에
대한 어려움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종종 지적되었다. 전윤정(2015)
에 따르면, 여성, 가족, 보육과 관련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고, 그것이 특히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의
사결정과 관련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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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수
단 선택 및 조합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포괄적
으로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자료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타진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4>는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한국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수단 선택 및 조합 과정
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에
서 제시한 국회 위원회의 회의록을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
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으로 제한한 이유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법안을 소관하고 있기 때문이다35). 또한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수단 선택 및 조합과정의 변화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7년
에서 2016년까지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남녀 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지만 실제
로 이에 대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누적되기 시작한 것은 1990
년도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분석 상에 1990년도 이전의 자료는 미
흡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정책형성 초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는 국회의 본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사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 등의 자료 등이 제대로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국회회의록과 관련한 2
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35)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보험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보건복지
위원회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 법안의 제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
Ÿ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
책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1994.6∼2002.2)
정부
- 정부보고서 및 백서, 관련 정부 부처의 보고자료
- 관련 정부 부처의 출판물, 보도자료
- 범부처 중장기 정책 계획
Ÿ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
계획>,<아이사랑플랜>, <새싹플랜>, <새로마지플랜>,<육아지원정
책방안>
산하기관 국책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 등
정당 정책안, 정책 자료집, 정당의 자료집 등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성명서, 신문자료 등
<표 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수단선택 및 조합 과정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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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론: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정책과정분석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역사적 제도주의
본 연구의 전반부는 주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
합이 도출되는 과정과 그것의 정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형성 및 변동 과정을 상세히 다루기 위해서는 정량적 방법보다
는 정성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제도나 정책수단
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참여자들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정책수단조합의 동태적인 모습은 모형설계를 통한 통계 검증이 어
렵기 때문이다. 실제 정책은 관련된 복수의 정책수단 조합으로 구
성되고, 그러한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행위자, 수단 자체
의 특성, 정책수단의 목표, 환경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는
맥락에서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은 다양한 시점에서 동태적
인 양상으로 조합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
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은 함
께 존재하지만, 그 형성은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져 ‘시간적 비동
시성(the non-simultaneity of institutional origins)’을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Orren & Skowronek, 1994). 즉,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
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특정 시기의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수단들이 도
입되고 확장되는 맥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가
초점을 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목표, 우선순위, 대상
집단 차원에서 정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수단조합을 서로 다
른 사례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결국 각각의 수단조합의 사례는 도
입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를 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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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로 인해 그 정합
성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역사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정
책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제도변화의 촉진을 외부
의 우연성에서 찾는 기존의 시각과 달리, 제도 내부에 존재하는 모
순과 행위자들 간 갈등과 전략적 선택에 의한 제도변화를 강조하
는, 이른바 ‘점진적’이면서도 ‘중대한’ 제도변화의 시각에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이 시각은 사회, 경제, 인
구학적 변화들이 기존 제도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힘들게 하고 제도
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제도의 변화를 유발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화들이 축적되
어 상당한 변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도의 불연속성
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는 것이다(Thelen, 2004;
Streeck & Thelen, 2005; Mahoney & Thelen, 2010). 이들은 특히
‘행위자의 전략’에 초점을 두고, 제도변화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이
론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완전히 대
체(replacement)되는 게 아니라면 변화와 연속성이 맞물려 있는 ‘진
화’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역사적 제도주의를 통해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시도는 복
지국가의 변화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안정성 혹은 연속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제도자체의
자기강화효과와 구축효과 때문에 제도가 변경 혹은 조정되지 않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점진적이
지만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오히려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 등이 제도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힘들게 하고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사
- 70 -
소하지만 장기적인 변화가 점증적으로 일어나면서 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로서의 복지정책은 그 자
체가 복지재원을 둘러싼 재분배적 제도이기에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되며, 과거에 합의된 맥락이 달라지고 정책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에
변동이 생기면 복지제도의 균열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명숙,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점증적이지만 중대한 변화를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행위자들 간의 연합,
갈등, 타협 등의 상호작용으로 정책수단조합의 변화를 경험해 왔으
며,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우연에 근거한 것이 아니
라 내부의 문제에서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지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돌봄 공백의 문제들은 사
회의 경제, 인구학적 변화들에 의한 정책 정합성의 문제를 유발하
였고, 행위자들로 하여금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수
단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수단들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그간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과정이 새로운 수단 도입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지만, 기존의 수단들이 직면한 낮은 실효성이나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변화’ 기제 역시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36).
36) 기존에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의 시각으
로 살펴 본 연구들은 주로 경로의존성에 근거하였고(윤홍식, 2014; 전윤정,
2015), 변화 이를 점진적인 제도의 변화 측면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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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변화를 설명하는 내부적 기제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개념은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있지만, 현실의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Koelble, 1995). 물론 초기의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제도 변화의 외부성, 간헐성, 급진성 등이 현실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이론적 틀 내에서는 내재적
모순과 갈등, 행위자들의 선택으로 인한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점진적이고 내재적인 제도변화 이론을
추구한 후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은 초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의
대표적 설명방식인 단절된 균형모형(punctuated equilibrium)의 한
계를 통해 새로운 제도변화의 설명방식을 이끌어 냈다. 그 한계는
첫째, 제도변화의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만을 고려할 뿐, 내재적 요
인을 간과하였다는 점, 둘째, 제도가 항상 급격하게 변하고, 점진적
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으며, 셋째, 서로 다
른 요소들의 서로 다른 시기에 변화한다는 ‘비동시성’을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하
연섭, 2011:68).
이러한 한계를 고려한 다소 새로운 시각의 역사적 제도주의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첫째, 단일체가 아닌 복합체로서 제도를 바
라보는 시각은 제도의 구성요소들이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거나 서
로 다른 요소들이 갈등 혹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제도가 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Lieberman, 2002). 둘째, 구조와 행위가 복합적
으로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제도의 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제로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제도변화로 인한 결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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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제도를 ‘대체’하는 것 외에 제도 구성요소들의 결합 방식을 전
환하거나 재배열하는 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Stark, 1991),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강조할 것인가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
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Friedland & Alford, 1991; 하연섭, 2011에
서 재인용). 따라서 제도변화는 결국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제도의 형성, 지속, 변화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에 근
거한 상호작용, 이들의 타협과 절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연구들
(Hall, 2010; Streeck & Thelen, 2005)은 특히 제도 집행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와 규
칙을 재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Streeck & Thelen(2005)
은 제도의 공식적 규칙(formal rule 또는 ideal rule)과 실제 실행
(enactment)에는 간극(gap)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도의
속성으로 보았으며, 특히 행위자들은 제도의 공식적 규칙을 재해석
하거나 고의로 방치하거나, 새로운 제도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전
략적 행위를 통해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본 것이다37).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 및 정합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수단조합의 정합성이 변화하는 맥락을 역사적 제
도주의에 근거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의 제도적 특성상 내재될 수밖에 없는 정책의 부정합성이 정책변화
에 따라 강화되는지 혹은 약화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정합성의
변화가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정책 내재적 요인에 의해서 점진적
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unexpected
consequence)들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
바로 ‘구조’의 영향력이다. 따라서 실제로 제도와 관련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도성이 구조적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특정한 결
과를 도출해내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하연섭, 20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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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책 내재적 요인은 정책수단 간의 상호대립, 보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정합성과 정책의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 등을 포
함하며, 이러한 요인들은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정합성 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 다음의 제도의 시간적 비동시성과 정책세대 개념은 이
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수단조합에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부정합성과 제도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부정합성의 강화
및 약화 등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과 정책세대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단일체가 아닌, 복합적인 대상으로 전제한
다. 제도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인들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소들 간에 충돌을 일으키
거나 갈등적 상황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충돌이나
갈등은 다른 구성요소의 변화로도 유발될 수 있기에 점진적으로 제
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Liberman, 2002; Pierson; 2004;
Orren & Skowronek, 2004). 또한 애초에 제도의 전반적인 설계를
가지고,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수
요에 근거하여 당시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의 발전과정에 편입되었다. Orren & Skowronek(2004)은 이를 ‘제
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 이라고 표현하며, 먼저 형성된 제도는
지속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스냅샷
(snapshot)의 형태로 제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제도들
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시점에
서 단순히 국가 간 제도를 비교하거나,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은 시
기적 필요성과 권력관계를 반영하면서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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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형성과정을 고려했을 때, 제도를 구성하
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 간에 정합성이 필연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de Vries(2005)에 의해 제안된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 개념
은 Orren & Skowronek(2004)의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이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에 관한 논
의는 정책형성과정을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답
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고전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
고, 정부가 ‘정부의 능력’, ‘자원’, ‘시간의 제한’ 등의 사유로 다양한
목표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한정된 목표들을 우선하여 달성하
는 전략을 취한다고 보았다. de Vries(2000;2005)는 정책세대의 구
성에 대하여 정책목표, 우선순위,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정책수단 및 조합,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전략과 프레임
등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 75 -
<그림 5> 정책세대의 구성요소
그에 따르면 정책세대는 정책 행위자들이 가장 우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밀린 다
른 목표들은 전략적으로 방치하는, 일종의 ‘완화된 구성주의
(modified constructivist)’가 발현되는 정책과정이다. 이러한 정책세
대가 성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하나의 정책세대는 특정 시기(periodization)에 정부가 가장 우선
시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수단 혹은 수단조합들을 선택하
고, 정부기관과 행위자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양
한 자원을 동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 권
력관계,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즉, 사회·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되는
제약과 정책과 관련한 주요 행위자들이 가진 ‘선호’, ‘이해’ 등이 정
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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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우선순위가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방치해두
었던 정책 문제들이 정책수요 차원에서 우선시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행위자들이 자원획득과 배분을 위해 새로운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책수단 조합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Namenwirth
& Weber, 1987:113; de Vries,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우선순위
의 변화로 인한 정책 전반의 변화를 de Vries(2005)는 ‘정책세대의
이동(movement of policy generation)’이라고 지칭하였고 이러한 정
책세대의 이동은 결국 정책세대의 근본적 특성이 변화했다는 의미
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 세대(policy generation)는 정책 변화를 ‘질
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동일한 정책수단조합
이어도 개별 정책수단의 수준이 변하여, 정책수단조합의 형태가 바
뀐다면 결국 정책의 효과에 영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세대는 이
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은 하나의 목표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정 정책에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당시 정부가 설정한 단기적 목표에 해
당한다. 이때 정부는 최우선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 외의 목표들은 전략적으로 방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간과했던
기타의 목표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제든 중요한 목표들이 될 수
있다. de Vries는 시간이 지나고 정책 수요가 변함에 따라 우선순
위의 목표와 간과하였던 목표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음을 강조
하였는데, 이를 일종의 압박(pressing)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즉,
애초에는 정책수요가 적었으나, 정부의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간과
했던 정책문제들이 ‘곪아 터지’게 되면, 그 정책수요가 급격하게 증
가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기존의 정책수단 조합은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는 새로운
수단이 추가되기도 하고, 기존의 수단들이 조합되는 방식이 변화할
- 77 -
수도 있다.
이렇게 목표 간의 갈등에 따른 정책수단 조합 방식의 변화나 새
로운 정책수단의 도입 등은 해당 시점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지
만, 그러한 수단들 모두가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
의 형태가 전체 목표 차원에서 항상 일관되거나 조화로운 것은 아
니다(Howlett & Rayner, 2013). 특히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당시
의 상황에서 직면한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시의 행위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단기적(short-term)인
정책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전략적으로 ‘선호’와 ‘방치’라는
의사결정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균형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
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과 발전과
정에서 정책수단 및 조합의 정합성이 뚜렷하게 강화되거나 약화되
는 시점을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의미있는 변화로 보
고, de Vries의 ‘정책세대’ 개념을 이용하여 구분하도록 할 것이다.
이때의 정책세대 개념은 정책패러다임, 정책레짐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Peter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뿐만 아니라 정책문제의 본질을
구체화하는 사고 기준을 의미하며, 정책결정자들이 관련 사안들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며 정책공동체 내부의 가정들, 정책의제 및 내부
의 담론을 구조화한다. 동시에 제도적 구조는 패러다임을 실행하도
록 설계되고 패러다임을 재강화하기 때문에 패러다임과 구조는 상
호지지적이다(Jordan& Greenway, 1998: 672). 한편 정책레짐은 정
부 및 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리를 형성하는 가치와 규칙들의 총합
을 의미하며,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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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틀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정책패러다임과 정책레짐은 본 연구
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세대와 비교했을때 정책수단을 도출하
는 거시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정책패러다
임과 정책레짐의 경우 ‘내적 일관성’을 전제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정책세대는 단일한 정책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수단조합의 변화
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정책수단조합 내 존재하는 다양한 목표, 수
단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제도의 비동시성을 다루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세대는
발전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사소한 변화들이 의미있는 변화
로 연결되는 시점에 이동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정책세대의 이동
즉, 정책수단들의 의미있는 변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
의 정합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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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역대 정부별 정책수단조합 분석
제1절. 역대 정부별 정책수단조합의 특성
1. 노태우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이 시기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을 다신 시기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
휴직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보육시설 설치의무
를 부여함으로써 보육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선언하였으나, 실제
이 시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마련되지
는 못했다. 즉, 정책과 관련한 의무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였으나, 실
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한계로 남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구체화된 정책수단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수
단의 정합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구체적으로 60일을 부여하고, 이때의 휴가급여는 사업주에 의한
100% 수준에서 보전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
었던 것과 달리, 육아휴직의 경우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출산휴가
포함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만 추상적으로 존재했을
뿐, 육아휴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여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혼여성의 노동력이 출산 이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초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이를 법적
으로 보장함으로써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
하고 자녀를 돌볼수 있는 경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38)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보육시설 설
38) 또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도 당시의 진보적 여성단체들에 의하여
이슈화 및 의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운
영하거나 교사로 일하던 활동가들의 기여가 컸는데(보건복지부, 2016:193; 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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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육시설 설치, 종사자 자격 및 훈련, 어린
이집 운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기준 확립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들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들이 기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던 보육시설을 제도권 내로 영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 존재
한다. 영유아보육법 내에 저소득층, 농어촌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보육시설과 상당히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보육료 지원정책은 곧 법에 규정한 국가의 보
육에 대한 책임과 달리, 실제 보육에 대한 책임은 개인 즉, 가정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보육의 시설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출산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하려 자녀를
돌보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이 상당히 불안정한 정책(policy instability)의 형태로 존재하였던
것은 육아휴직 정책의 특수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포함한 관련 정책들의 발전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까닭과도 연관이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분위기는 여
경 외, 2012), 당시 보육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보
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환기시키고, 의제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
였다. 이들의 활동에 대응하여 1990년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1990년에 보육사업
의 통합 및 일원화를 골자로 한 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였고, 여론 수렴과정
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의 입
법은 기존에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던 보육시설에 대한 독립적
인 법적인 근거를 둠으로써, 보육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산
하에 두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부, 2016). 하지만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면서 이후의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관할에 대한 혼란
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시하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
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보육의 주체’에 대한 논쟁과 여성의 문제와 보육
의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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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노동이나 가정 외의 곳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상당했던 것이다. 다음의 <표 5>에서는 이 시기에 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내용과 이를 근





Ÿ 육아휴직, 직장 내 육아시설 관련 조항 최초 규정
Ÿ 5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에 한정
Ÿ 차별에 대한 벌칙 조항 없음
남녀고용평등법
(1989년 1차개정)
Ÿ 동일사업 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Ÿ 차별적 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Ÿ 육아휴직 (여성 한정 제공, 휴직기간 근속연수 포함)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책임 규정
Ÿ 보육시설 설치, 종사자 자격 및 훈련, 어린이집 운영,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기준 확립
정책 구체적 내용
보육시설 설치 Ÿ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미흡
보육료 지원 Ÿ 저소득층, 농어촌 취약계층 지원
육아휴직
Ÿ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포함 1년 이내
Ÿ 정부의 지원 미비로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음
출산 전후 휴가39) Ÿ 출산전후 60일, 사업주에 의한 100% 급여 보전
<표 5> 노태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
39) 출산 전후 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나, 오늘 날의 모습
을 갖추게 된 것은 남녀평등고용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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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영삼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김영삼 정부는 본격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들이 도
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앞 선 노태우 정부에서 이와 관
련한 법률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시기는 그러한 법률에 근
거하여 보육지원정책과 휴직정책이 실질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에 도입되고 확대된 정책수단들은 다음과 같이 나
나타난다.
첫째,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에 근거한 보육
시설을 증대시켰다. 증가하는 보육수요를 자생적으로 설립된 시설
들이 충족시키지 못하자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
1997)에 따라 1995년부터 1997년을 보육시설 확충 3개년으로 설정
하였고, 이를 통해 보육시설 규모는 1990년 말 1,919개소에서 1997
년 말 13,315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육아동은 1990년 말
4만 8천 명에서 1997년 말 45만 6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당시의 보
육정책의 기조는 선별적· 잔여적 복지의 형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서 이전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보육시설
규모를 늘리는 정책수단에 초점을 두었고, 부차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력, 신규 및 재직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을 시도하였다(보건복지
부, 2016). 직접 보육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수요를 충
당하지 못한 정부는 부족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
치의무화 등 각종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세제혜택을 부
여하여 독지가를 포함한 지역사회 인사가 보육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1997년 보육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통해 개인이
손쉽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6)40).
40) 연합뉴스, 직장이나 개인도 아동보육시설 세울 수 있다. 1993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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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육 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이 시기의 보육시
설 규모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는 보육시설
수요에 점차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기의 보육수요 증가는 대부분 민간 보육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이
었기 때문에 이후의 우리 사회의 보육 정책의 민간 의존적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시설 증가 규모 1995년 1996년 1997년 9월 기간 총합
시설 총합 2,110 3,013 2,529 17,562
공공보육시설 46 50 51 147
직장보육시설 50 30 36 116
민간보육시설 2,014 2,933 12,181 17,128
보육아동(천명) 74 122 101 284
소요재원(억원) 3,274 4,443 4,924 13,074
출처: 보건복지부(1998)
<표 6> 보육시설 확충 규모 (단위:개소)
둘째, 보육료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장애
아동가구, 농어촌 지역의 가구 등 요(要)보호 아동을 대상으로만
제공하여, 협소한 선별주의의 입장을 취하였다41). 구체적으로 보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보육시설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일 경우 면제, 법정 저소득 가구일 경우 감면,
일반 아동일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1997년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의 정
의’를 신설하여 ‘보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
&aid=0003765903)
41) 당시의 영유아보육법(법률 제4328호)에 의하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한해서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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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직전 1년 기간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 1992∼1998년까지
는 명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셋째,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적용대상이 ‘근
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되어 남성 근
로자도 1세 미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산휴가와 분리하여 ‘출산
휴가를 제외 한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만 1세를 넘지 않도
록 하였다. 그리고 육아휴직 신청, 사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육아휴
직 신청 및 사용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주에
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 급
여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
고, 실제로 이러한 육아휴직 활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출산 전후 휴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9주(약 60일) 보장과
휴가급여 대체율은 100%로 해당 기업이 전액 부담하였다(근로기준
법 제 7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역시 실질적으로 활
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42), 여성의 경우 이러한 휴가정책의 이용
은 곧 퇴직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의 표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변화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1995년 육아휴직의 휴직 기간이 약간
증가하고,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한 것 외
의 변화는 없었다.
42) 고용보험통계가 2001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출산전후 휴
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이용자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2001년도에
육아휴직 이용자 전체 수는 25명에 불과하고, 그중 남성 근로자가 2명에 불과했
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이용자 수는 훨씬 더 적은 규모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휴가기간 연장이나 배우자 사용과 같은 규정의 실효성





Ÿ 모성보호에 대한 책임이 국가 및 지자체에 있음을 규정
Ÿ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1997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1995년 2차개정)
Ÿ 육아휴직 대상 확대(근로여성 또는 배우자인 근로자)
Ÿ 육아휴직 기간 확대(출산휴가 제외한 1년 이내)
Ÿ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 벌칙 강화
Ÿ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Ÿ 직장보육시설 명칭 규정
영유아보육법
(1997년 개정)
Ÿ 보육의 범위 명확화
Ÿ 저소득층 가구의 취학 직전 1년에 대한 무상보육
Ÿ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보육시설 규모 확대에 집중
민간시설 위주의 규모 확대
보육비지원 Ÿ 1993. 차상위 계층(기초수급자의 120%수준)까지 제공
육아휴직 Ÿ 1995. 남성근로자까지 확대, 출산휴가 제외한 1년
출산 전후 휴가 Ÿ 출산전후 60일, 사업주에 의한 100% 급여 보전
<표 7> 김영삼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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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대중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김대중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적극 활용하였던 시기였다. 특히 정부는 공보육과
보편주의 보육43)을 제시하면서 보육지원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강
조하였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비용을 일부 사회화하여,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발전시켰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공보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 시기
는 90년대 초반의 양적 보육정책을 극복하고 보육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발전을 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1998년
「영유아보육법」 전문 개정을 통해 보육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포함한 보육 사업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였
으며, 2001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
법)의 개정을 통해 형식적 정책으로 남아 있었던 육아휴직의 제도
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때의 구체적인 정책수단조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김대중 정부는 시설 중심의 양적 확충 기조에서 양질의 보
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공립 보육시
설의 강조는 2001년에 제시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에서 드러난다44). 중장기 보육정책 계획은 구체적으로 영아, 장애
아, 방과 후 보육의 확충, 차등보육료 단계적 확대, 만 5세아 무상
43) 기존의 저소득층에 한정한 보육비 지원에서 벗어나, 누구나 보육비 지원을 받
을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급여의 액수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차등
보육료 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44)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보육정책계획으로서 보육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1월부터 보육전문
가 다수가 참여한 보육발전위원회와 기획단을 구성하여 총체적인 보육사업 제
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 2001), 공
청회를 통하여 2001년 말에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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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확대 및 장애아 무상보육 도입, 보육교사 및 시설장 국가자격
증제도 도입, 표준보육과정 개발 보급, 평가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
러한 중장기 보육정책 계획의 발표로 공식적으로 정책 방향이 양적
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1999년에 도입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의 영유
아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으로,
기존에 법정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것에서 법정 저소득층
과 기타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여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셋째, 2001년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
험법)45)의 개정으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일부와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최초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분담하였다. 이
러한 개정에는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을 모성 즉, 여성 근로자
들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함으
로써, 남성근로자를 여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아닌 부모근로자로 인
정하였다(박선영, 2009; 김원정, 2018). 또한 현행법상 처음으로 ‘직
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대한 명시가 있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46).
45)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 그 확대된 30일
분의 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고용보험법」에 규정
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1년 동
안의 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46) 물론 이전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가정의 양립 등의 단어들은 정부가 출
판한 다양한 문서에도 등장한 바 있지만, 법률상에 명시되고, 본격적으로 활용되





Ÿ 보육 시설 예산 지원
Ÿ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포함한 보육 사업의 활성화









Ÿ 출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
Ÿ 출산전후 휴가 종료 180일 전 고용보험에 가입 조건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개정)
Ÿ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Ÿ 산전후 휴가 비용 일부 고용보험 부담
Ÿ 육아휴직제도 유급 전환, 급여 일부 고용보험 부담
Ÿ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
고용보호법
(2001년 개정)
Ÿ 출산전후 휴가 확대(30일)분 급여 고용보험에서 제공
Ÿ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제공
정책 구체적 내용
보육정책
Ÿ 국공립 시설 확대 및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Ÿ 법정 저소득층과 최저생계비 120% 수준의 기타 저
소득층에 한정하여 보육료 지원
출산전후 휴가 Ÿ 30일 추가분을 고용보험에서 제공하게 되었음
육아휴직 Ÿ 2001년 최초 유급화, 급여 월 20만원
<표 8> 김대중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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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현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노무현 정부는 이전 김대중 정부보다 더욱 강하게 보육지원정책
을 경제성장과 저출산극복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
였으며, 이에 따라 보육정책은 정부 중장기적 국가발전 계획 하에
배치되었으며, 개별 부처를 넘어 범부처적 정책대안으로 고민되었
다47). 이 시기는 이전 정부보다 좀 더 강력한 보육패러다임의 변화
가 이루어졌는데, 공식적으로 ‘보편주의 보육’을 강조하였다. 차등보
육료 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외에도 이 시기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보육
정책의 방향을 공보육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었
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막대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강
화하고 다양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는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율을 끌어 올림으로써, 여성
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전제조건인 돌봄의 시설화를 지향하였
다. 이러한 보육지원정책의 양적·질적 확대는 기존의 가족주의 지
향성을 벗어나 약한 탈가족주의로 선회하도록 해주었다.
첫째, 차등보육료 지원정책이 도입되었다.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자녀돌봄이 가정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
께 책임져야 할 공적인 영역, 즉 공보육 개념을 통해 그 대상을 조
건 없이 ‘모든 영유아’로 보편화하였다. 이로써 우리사회에서 보육
료지원이 최초로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 지원에서 보편 지원으로 전
환되었다48). 차등보육료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
47) 2004년 6월 ‘제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2005년 5월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2006년 6월 ‘새로마지플랜 2010(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년 7월
‘새싹플랜(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등이 마련되었다.
48) 그 외에도 민간보육시설 외에 부모협동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보육교사에 대해
1∼3급 자격증제를 실시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초등학
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고 보육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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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액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
대하였다. 2003년까지는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의 보육료
를 지원하였다면, 2004년부터는 최저생계비 120∼150% 계층이 추
가되어 3층으로 구성된 대상에 대하여 보육료를 차등적으로 제공
하였고, 2005년부터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도
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으로 바뀌었고 소득구간은 4층으로 확대되
었으며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료가 지원되었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강조되었던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를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그 목표는 이전 정부에 비하여 하향하여 설정되었다49).
이는 실질적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의 수단들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난 정부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롭게 보육시설
을 설립하는 방식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등 기존 공공건물을 우선
활용, 국민임대주택 단지 및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
시설로 운영, 민간보육시설 매입 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셋째,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
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아동
의 복지증진과 부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8일 개정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
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49)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재원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40%수
준이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3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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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
여 즉, 보육 지원정책의 다원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
다50).
넷째, 모성보호와 관련 정책변화는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을 ‘생후 3년 미
만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고, 제공 급여도 2003
년 30만원에서 2004년 40만원, 2007년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합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조항과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근무시간 조정 등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
하여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게 되었다.
50) 2016년 근거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정식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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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 내용 및 수단
영유아보육법
(2004년 개정)
Ÿ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규정(공보육 강조)
Ÿ 차등보육료 지원
(2005년 개정) Ÿ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정(여성근로자 300∼500인)
남녀고용평등법
(2005)
Ÿ 보육시설에서 보육지원으로 규정사항 확대
Ÿ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전액부담
Ÿ 육아휴직 대상 만 3세 미만 자녀로 확대
(2007년 개정)
Ÿ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법제명 변경
Ÿ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 육아휴직 분할사용, 근무시간 조정, 사용자의 복귀
지원의무) 명시
Ÿ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조항 신설
Ÿ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정
정책 구체적 내용 및 수단
새싹플랜
Ÿ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Ÿ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확대
Ÿ 민간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평가인증시스템 도입
새로마지 플랜
Ÿ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도 지원 확대
Ÿ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Ÿ 성평등 교육 강화
보육정책
Ÿ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Ÿ 민간어린이집 대상 영아 기본보조금 제공
Ÿ 서비스 질 관리 위한 평가인증시스템 도입
Ÿ 아이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
출산전후 휴가 Ÿ 100% 유급, 배우자 3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
Ÿ 기간(52주), 3세 미만 자녀, 남녀 근로자
Ÿ 정액제, 월 30만원(2003년), 40만원(2004년), 50만원
(2007년)
<표 9> 노무현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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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에 따른 경
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
전반적인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무상급식으
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
고, 보육정책에 까지도 이러한 이념 논쟁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합계출산율이 2005년 사상 최저인 1.08을 기록한 이
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설정된 목표들은 남녀고용차별철폐, 여성 사회 참여 지원, 돌봄의
사회화, 여성기본권 신장, 저출산 극복 등으로 이전 정부와 크게 다
르지 않았으며, 이 시기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장려와 고
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여성의 인력 활용이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의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조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아이사랑플랜(’09～’12)」으로
구체화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새싹플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새싹플랜」
의 ‘공보육’에서 ‘국가책임보육’과 ‘능동적 복지’로의 전환을 담고 있
다. 특히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
로 개편을 실시하였다51).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은 첫째,
민간 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고, 둘
째, ‘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바우처
(voucher)’를 제공하여 보육시설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51) 이제까지의 정부들이 ‘시설’중심의 ‘수동적’ 보육정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실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만
족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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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차등보육료지원의 대상과 혜택수준은 이전 노무현 정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2009년 소득하위 50%에서 2011년 소
득하위 70%로 확대되었다.
셋째, 2009년 7월 도입된 양육수당은 초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
하지 않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 월 10만 원씩 제공되었다.52). 이후 2011년에 소득수
준 하위 70% 수준인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급여를 수급하도록 하였다.
넷째, 육아휴직제도는 급여가 50만원 정액에서 ‘통상임금의 40%’
을 제공하는 정률제로 변경되었다53).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15%
는 사후지급금으로 규정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
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완
화시키고자 하였다54).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 간 육아휴직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는 휴직휴가의 권리를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12
년 개정으로 인해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52) 2008년 9월 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육수당을 도입하겠다는 보육정책 개
편안을 발표하였고, 2008년 11월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양육수당 지급하
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
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3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국회 회의록, 2008년 11월 12일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제2차, 제 14차).
53) 급여는 50∼100만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었다.
54) 이러한 육아휴직이 여성의 ‘퇴직코스’란 인식을 없애기 위해 급여 일부를 사후
지급분으로 규정하였는데, 오히려 휴직기간동안의 소득이 더욱 낮아져, 육아휴직
을 사용할 유인을 더욱 감소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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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근로형태 유연화 과제를 정
부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일·가정 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로형태 유연화 과제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정부조직과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었다. 우선 정부조직에서는 2009년 여성부의
퍼플잡(purple job) 개념 제안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행정자치
부에서 2010년 8월 전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유연근무
제를 전면 도입했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0.7.26.)55). 이러한 공
무원 유연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을 대상으로 하여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하였고, 실질적으로 효과
를 얻기 위하여 조직의 유연근무 활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포
함하였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12.28.). 이후 고용노동부도 민
간부문에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56). 이
러한 유연근무제는 여성, 고령자, 청년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단
시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강조되기도 하였다.
5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7.26. (검색일: 2018년 7월 24일
http://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
R_000000000008&nttId=27548)
56)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법률로 보장하고 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
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환기하여 확산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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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체적 내용 및 수단
영유아보육법
(2008년 개정)
Ÿ 시설 미 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급(제34조 2항)
Ÿ 보육서비스 이용권제도 도입
(2009년 개정) Ÿ 시간 연장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










Ÿ 가족친화정책의 정의 공식화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
Ÿ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포럼, 가족친화컨설팅,
가족사랑의 날, 가족단위 여가활동 확대, 부모교육
확대
(2010년 개정) Ÿ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정책 구체적 내용 및 수단
「아이사랑 플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육료 지원정책
Ÿ 차등보육료 대상 확대, 양육수당 도입
Ÿ 무상보육료지원의 시초
국공립 보육시설 Ÿ 취약계층 우선 설립으로 전환
양육수당 Ÿ 2009년 양육수당 도입
출산전후 휴가
Ÿ 당사자 90일 유급휴가 (기업 60일, 고용보험 30일)
Ÿ 배우자 3∼5일 이상 사용 가능, 3일 유급휴가
육아휴직
Ÿ 급여 정액제(50만원)에서 2011년 정률제(40%)변화
Ÿ 만 6세 이하 자녀
Ÿ 52주
유연근무제
Ÿ 정부부처, 공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확산 시도
Ÿ 민간으로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활용
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
<표 10> 이명박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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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근혜 정부의 정책수단조합
박근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의 보육지원정
책 노선을 강화하여 소득수준이나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
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양육수당에까지 전 계층 무상보
육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출산율은 2012년
1.297, 2013년 1.19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 또한 2012년 5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저출산
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
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합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성과는 전
계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무상보육의 도입이다. 즉, 보육비
지원정책과 가정 양육수당 혜택을 가구소득과 무관히, 0∼5세(양육
수당의 경우 0∼7세)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이다. 보육시설 규모는 이전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딘 속도
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이전 세대에서 이미 민간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히 규모가 증대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해 매해 증가
하는 영유아의 수의 속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육아휴직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2013년부
터는 휴직 직전 소득의 40%수준을 보장해주는 정률 급여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14년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로 완화하였다57).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
57) 이후 2015년에는 육아지원 대상 근로자와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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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단축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60%(기존 40%)를 지급
하고,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다른 배우자가 이어서 육
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첫 달에 한해 임금의 100%(상한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자 하였다.
셋째,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하고, 시간선택제 일자
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시도
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중
점적으로 진행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3)58).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제시한 목표 고용률 70% 수준
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사업을 추진한 것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
책은 재택ㆍ원격 근무 등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왔다(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자녀돌봄 시간 확보
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일제 일자리와 경력단절 중에 하나를 선택
하는 것 보다, 경력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선택지를 하나 더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단기에
그친다는 점, 정부지원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급자에 한정하여 제
공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재완, 2017)




제2절. 역대 정부 기준에 따른 분석의 한계
1.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지속성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개별정책수단들이 제공하는 혜택
이 증대되고, 그 적용 대상도 함께 광범위해지면서 일·가정 양립이
라는 목표에 대한 일치성 측면에서의 정합성은 강화되었지만, 다양
한 정책수단이 함께 확대되면서 수단 간의 조응 측면에서의 정합성
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정합성은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
가 낮은지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분명히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지
만 각 정책수단 간 상호조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확대되어 온 측면
이 있어, 전체적인 효과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책수단들 간에 애초에 존재하는 상충관계 뿐만 아니라 정책설계 과
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그 수준이 좀 더 강
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수단의 도입과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검토는 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수단조합이 실제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
하였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정합성은 특정 정부에서 특정
정책수단의 도입이나 확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에서
처럼 역대 정부 기준으로 분석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한편으
로는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정책수단조합의 성격,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목표, 우선순위, 이
를 둘러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들이 정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
만, 어떤 요인들은 개별 정부의 특성에 기인하지 않는 부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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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도 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다양한 목표들 중 여성
고용증진과 출산율 증대가 갖는 상충적 관계는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 상충관계를 상보관계로 형성하지 못한 것은
정책수단 선택 및 조합 과정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기인
한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선택 및 조합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특정 정부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도 하였
지만, 해당 정부의 특성과 무관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즉, 선거라는
제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만약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하
여 역대 정부들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다면
정책수단들 간의 정합성 수준은 매번 증대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
다. 하지만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내 개별 정책수단들은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전략에 근거하여
비동시적으로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부정합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부 구분을 넘어서 지속하거나, 정
부 구분과 무관하게 변하는 요소들 즉, 정책수단 자체가 보유하는
제도적 특성들과 정책적 맥락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간주하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의 검토는 역대 정부 기준을 통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제도적 특성은 과거 제도의 특성 및 구성요소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차후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책적 맥락은 특정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목표는 기존의 목표와 관련된 정책들이 모두 소거된 상태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목표-수단들의 연쇄 고리에 추가적
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 특성과 무관한 정치
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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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정부
기준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 변화과정의 비동시성과 변화결과의 불연속성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은 크게 보육지원정책 수
단조합과 휴가정책수단조합이라는 서로 다른 수단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정책수단조합 역시 다수의 이질적인 정책수단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결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서로 다
른 정책들의 목표-수단 연쇄 관계가 다층적,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질적 정책수단들은 각각 형성되어 도입
된 시기나 변화하는 시기도 다르기에, 특정 시점에 어떤 수단들은
지속되지만 어떤 수단들은 단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
한 이질적 시간 구조 안에서 각각의 정책수단들의 변화 촉발 기제
나 촉발 지점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 결국 제도변화는 부분적으로
혹은 점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정책수단의 변화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전체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어떤 변화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전체 특성까지도 변화시키는 ‘의미있는 변화’로 연결되기도
한다59). 본 연구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이 형성하는, 혹은 형성해왔던 경로들의 수준과 방향을 변화
시키는 변화로 상정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세가지 하위 목
표인 돌봄의 시설화, 경력단절방지, 근로지속 지원 달성과 관련하여
59)Streek&Thelen(2005)은 제도변화의 점진적인 과정이 누적되어 제도변화의 결과
가 불연속적으로 기존과 다른 의미있는 변화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
다. 이러한 시각은 초기 역사적 제도주의가 상정한 제도변화의 ‘단절적 균형’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인 제도변화에 대한 설
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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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강화, 약화될 때를 의미있는 변화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역대 정부마다 보육료 지원정책과 육아휴직제도의 대상
범위와 혜택수준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의 육아휴직
유급화는 기존의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의 의무를 가정에서 사회
로 이전시켰다는 점에서, 2009년의 양육수당의 도입과 확대는 지속
적으로 돌봄의 시설화를 추구해왔던 기존의 정책 기조와 달리, 보
육의 비시설화 곧 가정 내 자녀돌봄을 지향하는 기조에 근거하였다
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기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발생한 불연속적인 변화, 즉, 정책수단들의
도입과 확대로 이전과 다른 경로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경로가 강화
혹은 약화되는 의미있는 변화가 발생한 시점 중심으로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해보
고자 한다60).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정책수단 별로 서로 다른 시기
에 발생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확대될수록 필연적으
로 정책 형성의 비동시성에서 기인하는 복합체적 성격이 강화된다
고 판단하였다.
3. 역대 정부 기준을 보완하는 정책세대 기준
앞에서 다루었던 한국의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맥락의 지속성, 정책확대과정의 비동시성과
변화결과의 불연속성 등을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
합의 정책세대를 구분해보고자 한다. 정책세대는 특정 기간, 하나의
60) 개념적으로 정책세대는 특정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조화롭
게 형성되어 정합성을 유지하는 수단조합이 운영되는 시기로 정의된다(de
Vries, 2000). 하지만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
한 결과 시종일관 낮은 정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세대는 이러한 정책수단 간 부정합성 혹은 낮은 정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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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목표가 모든 정책영역에서 강조되는 시기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그 결과로써 정책수
단조합들이 산출되고, 그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의 정도가 결정된
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목
표로 등장하고, 그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새로
운 상호작용들,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단조합에 따른 정합성의 변화
가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정책세대가 이동한다. 물론 de
Vries(1999; 2000; 2005)의 정책세대 개념은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자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같은 정책패키지보다 더 광범위
한 영역에 적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적용 대상으로 좀 더
협소하게 설정하였다61). 이는 정책의 목표-수단 계층제
(ends-means hierarchy)적 성격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
환경은 그 규모에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원리는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목표와 수단, 대상 집단으로 구성
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특
성과 정책적 맥락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책세대의 구분은 역대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의 ‘의미있는 변화’를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의미
있는 변화’란 이전 정책세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특성에 변화를 유발하는 수단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세 가지 하위목표인 경력단절 방지,
근로지속 지원, 돌봄 시설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세대 간에는 이 세 가지 하위목표들이 형성
하는 정합성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의미있는 변화’는 일·가정 양립
61) de Vries는 네덜란드, 유럽의 2차 대전 이후의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를 다루었
다면 본 연구는 정책세대라는 일종의 정책 연구 렌즈를 좀 더 작은 단위의 정
책에 적용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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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수단조합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변
화 결과가 변혁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변화
를 검토한 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세 가지 하위 목표에 영
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의 의미 있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둘째, 1994년도의 영유
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 셋째, 2001년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유급화 및 사회화, 넷째, 2009년의 양육수당 도입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네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결국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가 네 개의 정책세대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
하며, 그 정책세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1987년∼1993년), 둘째, 민간시설 중심의
돌봄시설화 경로 형성(1994년∼2000년), 셋째, 육아휴직 유급화와
경력단절 방지 경로 형성(20001년∼2008년), 넷째, 비용보전 중심의
보육지원정책의 심화(2009년∼2012년)이다. 다섯째, 비용보전 중심
의 보육지원정책의 극대화(2013년∼2016년)이다.
<그림 6> 정책세대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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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세대별
정합성
제1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정합성
1. 정책 정합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정합성’에 대한 사전적 개념은 논리적 무모순성으로, 정책연구에
서는 주로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수단들 간의 부합성 측면이나 목표
와 수단 간의 일치성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김은정 외, 2016; 노
화준, 2010; 정정길 외, 2010; 조은설, 2018; Howlett, 1991)62). 첫째,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 부합성(congruence) 측면은 제
도 요소들 간의 부합성(congruenceor consonance)을 나타내는 개념
으로 요소들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계를 유
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정길, 2002). 이러한 의미의 정합성은 곧
서로 다른 제도나 정책영역 간 목표와 아이디어를 공유하여(May
et al., 2006), 정책집행에 있어서 분절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둘째, 정책목표와 수단의 일치성 측면은 정책이 추구하는 목
적 및 가치가 투입요소 및 수단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시각이다(Howlett, 1991; 노화준, 2010). 이러한 일치성은 주로 정책
수단이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오현정･이찬구(2015)는 정책 정합성을 최종 정
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정책수단들이 적절한지에 관한 개
념으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이 정책 부문별 정책대
상 집단에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가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62) 정책 정합성은 정책 일관성과 일부 겹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일관성은
주로 특정 정책이 공간적으로 볼 때 다른 정책과 모순, 갈등 없이 조화를 이루
고, 시간적으로 볼 때 큰 변화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
다는 것은 특정 정책이 다른 정책과 모순 또는 충돌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용이 빈번히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정정길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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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도로 파악하였다. 또한 김광구 외(2011)는 정책 정합성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적절한지, 합
리적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로 접근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정합성은 학문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논리적
무모순성이라는 사전적 의미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포괄적
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우선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관계로 파
악할 수 있으며, 단일의 정책수단이 아닌 조합의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서 조합 내 정책수단 간의 관계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정
책조합 내 수단 간의 관계가 상보적인지 상충적인지 여부에 따라
정책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
에서 동일 시점 내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해당 시점에서 강조되어
왔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정책정합성의 기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정책수단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를 달
성하는데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수단들의 개별적인 측
면에서 판단한다. 또한 정책수단조합 측면에서는 수단 간 조응이
궁극적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들 간의 관계까지도 정책정합성으로 포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정책수단의 정합성은 정책목표와 수단의 일치
성 측면에서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및 가치가 투입요소 및 수단과
일치하는지의 여부(Howlett,1991; 노화준, 2010)로 판단하고자 하며,
이는 주로 정책수단이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영향
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된다63). 한편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
63) 개별정책수단의 정합성은 해당 수단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generosity)과 대상
집단의 범위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관대해질수록 일·가정 양립 경로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궁극적으
로 일·가정 양립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수단의
적용률이나 대상범위(coverage)이다. 해당 수단이 얼마나 많은 정책대상을 포괄
하는지의 여부가 사회정책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Esping
Andersen(199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의 일환인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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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수단들간의 부합성(congruenceor consonance)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단들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또는 최소한 중립적 관계
를 유지하는 상태로 판단한고자한다(정정길, 2010). 이렇게 개별정
책수단과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 개념이 다르게 도출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조합은 내부의
다양한 하위 목표 및 상이한 경로를 추구하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
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혜택과 포괄하는 대
상 집단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정책수
단의 정합성 강화는 항상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을 담보하지 않고,
궁극적인 일·가정 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만
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한국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속
에서 정합성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앞에서 제시
한 연구문제 1을 풀어내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혜택 수준과 대상
집단 범위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의 확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핀다. 한편, 정책수단
조합의 측면에서는 조합을 구성하는 개별 수단들 간의 목표와 대상
집단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부정합성의 문제가 정책 확대에 따라 어
떤 식으로 변해왔는지를 분석한다.
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정책 대상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역
시, 수단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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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세대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
의 정합성64)
1. 첫 번째 정책세대(1987년∼1993년)의 정책수단 정합성
첫 번째 정책세대는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된 법률
의 제·개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실제로는 구체화된 정책이 드물었다
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이 도입되기 전의 돌봄 비시
설화(가족화) 경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근로지속 지원
이나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방지에 대해서는 국가 개입이 전혀 없
었으며, 개인이 스스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보육의 대리인을 구하여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여성의 근로지속 지원, 자녀
돌봄의 시설화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경로는 형성되지 않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개별적 정책수단도 실질화되지 않았
기 때문에 수단조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정책세대(1994년∼2000년)의 정책수단 정합성
두 번째 정책세대는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보육시설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시설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수단은 돌봄의
시설화 경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
여 정합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
64)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다양한 수단들이 도입되고 확대되면서 수
단조합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1년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부터이므로, 이전까지는 개별정책수단 중심으로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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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저소득층에게 이용 기회가 한정적으로 제공되었고65), 그 외 중
산층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였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 효과는
매우 협소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별주의적 보육지원정책으로 대
부분의 영유아 보육 책임은 가족이 전담하였으며, 혜택을 받는 소
수의 대상들만이 돌봄의 시설화 및 돌봄비용의 공공화 경로를 형성
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
를 포괄하고66),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세
대에 비하여 정합성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
화가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이용을 높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것을
감소시키진 못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굳혀진 가부장적
관습, 전통, 문화, 가치관 등과 같은 제도적 관성이 강하게 남은 것
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1987년 도입된 이후 2000년까지 육아휴직의
휴가급여가 무급으로 유지되었던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즉,
육아휴직 이용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어려웠지만, 개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기의 휴가정책은 제도적
으로 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책
임은 오롯이 개인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는 정책수
단이 형성하고자 하였던 단기적으로는 경력단절 방지 경로, 장기적
으로는 근로지속 지원 경로는 형성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시기
65) 당시는 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둘째,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셋째, 기타 저소득층아동 넷째,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자녀 다섯째, 기타일반 가구의 자녀 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유희정, 1998).
66) 1995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육아휴직의 주된 이용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여 결국
돌봄 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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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육아휴직의 정합성은 상당히 낮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이 시기 역시 보육료지원정책과 보육시설 증대정책에
근거한 자녀 돌봄의 시설화 경로만이 약하게 형성되었으며, 정책수
단조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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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정책세대(2001년∼2008년)의 정책수단 정합성
1)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 수준 평가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것이다. 정부는 매해 국공
립 시설을 획기적으로 증설하여 국가책임의 보육정책, 보육수요의
완전 충족시킬 것을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의 비율이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약 7.14%에서 말기인 2002
년에 약 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음의 <표 11>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보육시설 증가는 대부분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의












2001 20,097 1,306 1,991 9,803 313 9,490 미분류 6,801 196
2002 22,147 1,330 1,633 11,046 575 10,471 미분류 7,939 199
2003 24,142 1,329 1,632 12,012 787 11,225 미분류 8,933 236
2004 26,903 1,349 1,537 13,191 966 12,225 미분류 10,583 243
2005 28,367 1,473 1,495 13,748 979 12,769 42 11,346 263
2006 29,233 1,643 1,475 13,930 1,066 12,864 59 11,828 298
2007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2008 33,499 1,826 1,458 14,275 969 13,306 65 15,525 350
출처: 보육통계(2009), 보건복지부
<표 11> 연도별 보육시설 유형별 규모 (단위: 개소)
이후 2001년도 ‘보육사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는 보육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에 대한 목표를 40%로 제시하였
지만, 실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은 1994년의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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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업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여 1990년 당시 50%에서 2002년에는
12.9%로, 2008년에는 약 9.9%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각 년도 보육
통계, 보건복지부). 따라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
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시설화 경로를 달성하고자 하였던 정
부 정책수단의 정합성은 낮게 나타났다. 물론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정합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는 민간시설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었다. 2003년에
서 2007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규모는 24,142개에서 30,856개로 증
가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2003년 1,329개에서 1,748개로 증가
하였다. 또한 전체 보육아동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에
대한 목표는 2006년 계획에서는 30%로 설정되었지만, 실제 이 시
기에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2007년에 10.8%에 불과하
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보육시설 규모의 증가는 주로 민간 및 개
인 보육시설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의 돌봄의 시설
화에는 이들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각 년도 보육통계, 보건
복지부)67). 따라서 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의 시설
화 경로는 약하게 형성되었으며, 민간시설을 통한 돌봄의 시설화
경로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
하고, 기존에 형성된 민간시설 위주의 보육시설 증가 경향을 거스
르지는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2003년도까
지 법정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67) 실제 0∼2세 보육율이 2003년 12.4%에서 2007년도에는 30.7% 수준까지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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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는 만0∼4세까지는 법정저소득층에 대하여, 만 5세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까지 포함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수는 1997년 당시 7만7천여 명에
서 2002년 19만 3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보육료 지원정책수단의 정합성이 이전에 비하여 강해졌음을 의미
한다. 즉, 보육료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돌봄의 시설화 경로
는 이전에 비하여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대상과 혜택은 매우 선별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적으로 소득 구간을 세분화하며 더 많은 대상들을 포괄하고, 더 많
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정책수
단의 정합성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강화는 앞
의 보육시설 규모 증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돌봄의 시설화를 가속
화시켰고, 돌봄 비용도 많은 비중으로 공공화시켰다.
셋째, 2001년부터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고용보
험에서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휴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유급화 되면서,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육아
휴직이 목표로하는 경력단절 방지경로가 생성되기 시작하였기 때
문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유급화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상태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핵심
인 근로지속 지원 경로-경력단절방지 경로를 형성한다. 또한 이러
한 육아휴직급여의 수준과 그 대상의 범위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의 정합성은 점차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
다68).
68) 실제 2001년 이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대상자는 남녀 모두에서 증
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근로자의 이용은 2002년 78명,











2001 2 25 23 2 19.7%
2002 22,711 3,763 3,685 78 18.0%
2003 32,233 6,816 6,712 104 24.9%
2004 38,541 9,304 9,123 181 23.3%
2005 41,104 10,700 10,492 208 28.7%
2006 48,972 13,670 13,440 230 22.8%
2007 58,368 21,185 20,875 310 26.9%
2008 68,526 29,145 28,790 355 25.6%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고용보험통계가 2001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였음
*소득대체율은 각 연도 여성 월평균급여와 매월 제공되는 휴직급여(최대금액 고려)를
이용하여 도출함
<표 12> 휴가정책 이용대상자 규모 변화(2001∼2008년)
하지만 동시에 육아휴직급여의 수준과 육아휴직이 포괄하는 정책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는 육아휴직의 정합성 약화 요인으로 지속적
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월평균급여 대비 상당
히 적은 비중에 불과했기 때문에69),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
면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고, 한편 육아휴직 보
장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자들로 한정하여 영유아가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었다. 고용보
험 가입자 중 기혼여성, 그리고 그들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을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중에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이용 자
격이 있는 대상 범위는 더욱 협소해진다. 점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있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69) 2001년부터 월 2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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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높이면서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였
고, 급여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이전 정부에 비하여 정책수단의 ‘혜택수준’과 ‘대상
범위’ 차원의 정합성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근로
자의 당시 평균 월급을 고려했을 때 휴가급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
이었다. 즉, 당시 월평균 급여 대비 육아휴직 급여로 도출한 소득대
체율은 2003년 약 18.0%에서 2007년 약 26.9%로 증가하였지만, 이
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도이지, 생계
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70). 따라서 이러한 낮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로 육아휴직의 활용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활용
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경력단절 방지 경로는 이전과 마찬가
지로 약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낮은 소득대체율
로 인해 육아휴직 이용 후 퇴직하는 경우나 퇴직할 사람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한 수준의 경력단절 방지 경로
는 형성조차 되지 않고,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된다.
2)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 수준 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 번째 정책세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은 보육지원정책과 휴가정책 분야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경
험하였고, 특히 이 시기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분야의
다양한 수단들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로서, 이전과
달리 서로 다른 수단들 간의 관계가 전체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
70)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육아휴직이 활용률이 높고 일·가정 양립 정도
가 높게 나타나는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허용기간인 전체 16개월 중 13개월
동안은 소득의 약 80% 수준의 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
당하며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김은지· 홍승아· 민
현주· 성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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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이 중요
해졌다.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 내 수단 간 부
정합은 ‘육아휴직 유급화’로 인해 약하게나마 형성된 경력단절방지
경로와 각종 보육지원정책이 제공하는 돌봄 시설화 경로가 조화되
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물론 육아휴직이 가정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영아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여
성들에게 일정 기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정적으
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가 형성된다면 이
는 돌봄의 시설화 경로와도 보완되며71),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은 각각 목표들
즉, 돌봄의 시설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여성의 근로지속 유지
등을 추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목표들은 정부에서 우선순위로 강조
하며 전면에 제시하는 반면 어떠한 목표들은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묵시적으로 제시되면서 정책수단 간의 부정합이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 정책세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유급화되면서 여성의 경
력단절 방지, 여성의 근로지속 유지에 대한 정합성이 높아지기 시
작하였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의 낮은 소득보장성은 주생계부양
자인 남성이나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였고, 육아휴직
이 주로 여성인 2차 소득자가 퇴직하는 퇴직코스로 활용되는 경우
가 많았다(김정호, 2013; 김선미, 안희란, 2016; 김은지, 홍승아, 민
현주, 성경, 2016).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은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서 가정한 ‘경력단절 방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궁극적
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여 돌봄노동을 수행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72). 이러한 상황은 육아휴직의 유급화에도 불
71)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육아휴직 후 여성들은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
할 수 있다.
72) 당시의 소득대체율은 월평균 급여 기준 20%보다 적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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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결국 경력단절 방지 경로는 형성되지 못했으며 이는 곧 여
성의 근로지속 지원 경로 역시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낮은 소득보장성은 애초에 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들로 하
여금, 자녀를 돌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줌으
로써 여성이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수요를 증진하는 것을 다소 묵시적인 목표
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에 해당하는 보육서
비스에서도 드러난다. 보육료 지원정책의 혜택과 대상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는 급여대상 선정 시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으로 혜택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는 정책
에서 우선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되
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
지만, 여전히 맞벌이 가구, 혹은 경제활동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여
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곧 보육 수요가 가장 높은
대상에게 오히려 혜택이 가지 않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보육서비스 중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
스, 그리고 고용촉진시설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 등
의 서비스가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 제공되지만, 해당 서비스들이
모든 맞벌이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합성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2인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 생
계 부양자가 별도로 있는 2차 소득자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상황을 유발하였
다. 2000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536,614원, 3인 가구의 최저생계
비 기준은 738, 076원이었으며, 2002년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572,058원,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786, 827원이었기 때문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은 이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탈, 2018
년 12월 17일 검색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33104_N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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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수단의 낮은 정합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포괄적 보육서비스 등을 강화하였는데, 그 규
모나 효과는 국가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했다(백선희,
2009). 이러한 맥락에서 2006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도
입하였는데, 이는 시설보육과 가정보육의 중간에 위치하는 정책으
로 시설보육이 커버할 수 없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돌보미 역시 가구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에 우선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에73),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즉, 이 시
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 간의 부정합성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4. 네 번째 정책세대(2009년∼2012년)의 정책수단 정합성
1)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 평가
첫째,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부모가
원하는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이러한 자유
로운 선택이 유발하는 보육시설 간의 질적 경쟁을 통해 시설의 질
적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국공립 보육시설
의 증대를 통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보다는 민간과 공공
보육시설들 간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을 시도하였
다74). 이러한 보육 바우처를 통한 보육료 지원은 정책대상범위와
73) 2010년에 우선순위 규정에 맞벌이 가구가 포함되면서부터 맞벌이 가구에서 이
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비용 지원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
으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대신 정부에서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4) 이 시기 전체 보육시설 규모의 증감을 살펴보면, 2008년 33,499개에서 40,2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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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육료지원정책의 정합성 강화는 곧 돌봄












2009 35,550 1,917 1,470 14,368 935 13,433 66 17,359 370 
2010 38,021 2,034 1,468 14,677 888 13,789 74 19,367 401 
2011 39,842 2,116 1,462 15,004 870 14,134 89 20,722 449 
2012 42,527 2,203 1,444 15,309 869 14,440 113 22,935 523 
출처: 보육통계(2017), 보건복지부
<표 13> 2009∼2012 연도별 보육시설 유형별 규모 (단위: 개소)
한편, 2009년에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기 시작했던 양
육수당은 기존 보육지원정책이 강조해왔던 돌봄의 시설화와 달리,
현금을 직접 지원하여 돌봄의 비시설화를 촉진할 가능성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둘째, 유연근무제는 공공분야에서 도입된 이후로 민간분야로 확
산을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이는 유연근무제가 「근로
로 6739개 증가하였고, 이는 이전 세대의 증가규모인 13,251개소 증가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1331개
소나 증가하여, 이전 세대의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즉, 오히려, 취약지역을 우선설립을 실시한 착종기의 국공립보육시설 규모가 공
식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가를 내세웠던 이전 세대에 비하여 더 높은 성
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75)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강조는 다소 축소되어 농어촌 지
역처럼 보육시설의 접근성이 낮은 곳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별적으로 확대하
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은 돌봄의 공적 시설화
경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는데,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보육시설이 설립되기 어려운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돌봄의 시
설화에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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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에 명시는 되어 있었지만 강제 규정이라기보다 권고 규정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분야에 구축된 장시간 근로 관행
과 조화롭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주
로 공공부문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시간선택제를 포함한 유연근무
제를 선택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연근무
제는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로 하여금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상품화’ 경로와 정합성이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을 조정
하여 돌봄의 가족화를 수행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돌봄의 시
설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돌봄
의 시설화 약화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발하거나 근로지속을 저해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혹은
근로지속 유지에 부합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육아휴직제도는 대상범위와 혜택 수준이 점차 증대되어 그
정합성은 이전에 비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2001년 육아휴직 유급화로의 변경 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는 정책대상 범위의 협소성 문제76), 급여 수준의 비현실성 문제77),
제도 활용의 젠더불평등성 문제78)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로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1년 유급화 과정에서 형성된 경
력단절 방지, 근로지속 유지 경로가 다소 불완전하게 형성된 것으
76) 현재 고용보험법에 가입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보장
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비율이 절반 정도
에 해당하는 현실, 한번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재진입한 여성들의 경우 영세
자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을 통해 소득보장이
가장 필요한 정책대상 집단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7) 육아휴직제도 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성으로 휴직기간 동안 주 생계부양자의 소
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제도적 실효성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
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남성이나 한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이 상당히 어려
워지고 있으며, 2차소득자, 대체로 여성근로자들의 퇴직 코스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78) 2001년부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도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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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시의 변화 저항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육아 휴직자 규모 및 소득대체율
계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소득대체율
2009 70,560 35,400 34,898 502 25.5%
2010 75,742 41,733 40,914 819 24.7%
2011 90,290 58,137 56,735 1,402 47.6%
2012 93,394 64,069 62,279 1,790 45.1%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소득대체율은 각 연도의 여성의 월평균급여와 매월 제공되는 휴직급여(최대
금액 고려)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표 14>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대상자 규모 변화(2008∼2012년)
2)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 수준 평가
네 번째 정책세대에서 정책수단 간의 부정합은 이전 세대와 마찬
가지로 다양한 정책수단들 간에 서로 다른 목표들이 경합하는 가운
데, 상대적으로 특정 목표에 대한 강조와 다른 목표에 대한 간과로
인해 발생한다. 즉,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정
책수단에서는 그 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
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
구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앞의 세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수단 간 부정합성을
지적하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
지면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 욕구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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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육아휴직의 이용 후의 여성 경제활
동 상태에서도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2011년부
터 휴직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안정
된 생활을 영위한 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
하는 정도가 증대되었고, 과거에 비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
회적 분위기는 상당히 관대해졌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이
후의 근로 단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김혜원,
2014; 윤자영, 홍민기, 2014)79). 하지만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의
동일 직장 복귀율은 육아휴직 유급화 이후 계속 감소해왔는데, 동
일직장 고용유지율(종료 후 1개월 기준)은 2008년 67.7%에서 2011
년 63.9%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욱, 2008; 김정호,
2012; 윤자영·홍민기, 2014; 장지연 외, 2014; 윤자영 외, 2016). 이
는 이용대상의 확대가 여성이 양육을 병행하며 경력을 유지하는 데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80). 동일 직장에서
근속 및 경력을 쌓는 행위는 개인의 노동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들의 동
일 직장 복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든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들에게 불리한 근로 환경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가 증대하고, 그 혜택 수준이 증가할
수록 애초에 이용이 제한된 계층과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상대
79) 이는 정률제로의 전환 외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범위의 확장,
휴가 분할사용 여부, 배우자 활용 촉진 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
다.
80) 물론 육아휴직 이후 동일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이는 급여 수준이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
된 고소득층의 육아휴직 이용이 활발해졌으며,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들의 이용이 증가했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윤자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현재 유치원이나 초등학
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들은 육아 집중기였던 자녀의 영유아 시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던 근로자들로서, 현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일 직장 복귀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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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격차는 심화되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의 정률제로의 전환이
최근 고소득집단 사이에서 육아휴직 이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
음을 분석한 연구들은 이러한 집단 간 일·가정 양립 정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윤자영·홍민기 2014).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제
도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81). 결국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는 육아휴직은 비정규직이나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력단
절 방지나 근로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로
지속화 및 돌봄 시설화와도 정합하지 않는다.
결국 네 번째 정책세대는 이전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제
를 더욱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보육지원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방
식을 선택하였다. 이 시기의 보육료 지원정책은 전 계층, 전 연령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설 보육율을 상
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82). 하지만 양육수당도 전 계층의 미취
학 아동에게 제공되면서 보육료 지원정책수단과의 부정합성이 강
화되었다. 보육료지원정책이 돌봄의 시설화 경로에 대하여 정합성
이 강화되었다면, 양육수당은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 경로에 대
하여 정합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지원정책은
개별 수단별로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보육지원정책수단 간의 정
합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81)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역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출산 직후 건강보험
에서 제공되는 분만급여만 수급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난다. 이른
바 ‘출산퇴직’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사회
보장행정,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이고, 건설업을 제외하면 주로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업종들이다.
82) 특히 기혼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0∼2세 보육율 역시
2008년 기준 약 36.3% 수준에서 2016년에는 약 66.9%으로 상당 수준 증가하였
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돌봄은 강한 수준으로 시설화 경로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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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섯 번째 정책세대(2013년∼2016년)의 정책수단 정합성
1) 개별 정책수단의 정합성 평가
첫째, 보육료 지원정책은 전 계층, 전 연령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시설 보육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6년 기준 0∼5세 전체 보육율은 약 80% 수준으로 증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적인 측면에서 보육은 상당 수준 시
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83). 특히 기혼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0∼2세 보육율이 2008년 기준 약 36.3% 수준
에서 2016년에는 약 66.9%으로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돌봄은 강한 시설화와 비용의 강한 공공화를달성했다.
둘째, 양육수당 역시 도입 당시 정책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제공되었으나, 2012년 기점으로 전 계층의 영유아에게 제공되기 시
작하였다. 이에 따라 돌봄의 비시설화를 추구하는 기조 역시 함께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보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세대
가 강화하고자 하였던 보육의 시설화 기조가 약간 상쇄되었던 시기
로 볼 수 있을 것이다84).
셋째, 이 시기 전체 보육시설 규모는 2013년 43,770개에서 2016년
41,084개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이 시기의 국공립 보육시설의 규
모는 526개소나 증가하였다. 이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저출산
83) 물론 이 수치는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유치원 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보
육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4)물론, 양육수당을 시설보육이 아니라 돌봄을 지원하는 인력을 구매하는 명목으
로 사용할 경우, 돌봄의 시설화의 경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
은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가 아니다. 추가 구매력이 부
족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을 이용하여 돌봄을 지원할 인력을 구매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시설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금으로 주어지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설 보육을 선택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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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보육아동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 보육시설 규모
는 줄어들었지만, 이 시기에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을 설립하고자 한 전략적 접근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국공립 어린이













2013 43,770 2,332 1,439 15,619 868 14,751 129 23,632 619 
2014 43,742 2,489 1,420 15,674 852 14,822 149 23,318 692 
2015 42,517 2,629 1,414 15,460 834 14,626 155 22,074 785 
2016 41,084 2,859 1,402 15,120 804 14,316 157 20,598 948 
출처: 보육통계(2017), 보건복지부
<표 15> 2013∼2016 연도별 보육시설 유형별 규모 (단위: 개소)
넷째,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범위와 혜택 수준이 점차 증대되어
그 정합성은 이전에 비하여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산전후 휴
가나 육아휴직의 이용자는 지난 10여젼 동안 크게 증가하여, 2015
년 기준으로 출산전후 휴가자 규는 약 9만 5천명, 육아휴직자 규모
는 약 8만 7천명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숫자가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출산 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
율이 2002년 16.6%에서 2016년 약 99%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차 저출산 경향으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육아휴
직 사용 대상 범위의 확대, 급여 수준, 분할사용 가능여부, 배우자
활용 촉진 등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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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상 아동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
년을 둔 근로자들의 이용이 증가하였는데, 윤자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근로자들은 육아집
중기였던 자녀가 영유아였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었던 근로
자들로서, 현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육아 휴직자 규모 및 소득대체율
계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소득대체율
2013 90,507 69,616 67,323 2,293 43.3%
2014 88,756 76,833 73,412 3,421 42.3%
2015 94,590 87,339 82,467 4,872 41.3%
2016 89,834 89,795 82,179 7,616 4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소득대체율은 각 연도의 여성의 월평균급여와 매월 제공되는 휴직급여(최대금
액 고려)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표 16>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대상자 규모 변화(2013∼2016년)
2)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 수준 평가
우선 2013년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료지원뿐만 아니라 양
육수당 역시 확대되었기에 보육지원정책 수단 간에 발생하는 부정
합성은 심화되었다. 이는 양육수당 확대로 인해 이전 세대가 강화
하고자 하였던 보육의 시설화의 효과는 약간 상쇄되었는데85), 이는
85)물론, 양육수당을 시설보육이 아니라 돌봄을 지원하는 인력을 구매하는 명목으
로 사용할 경우, 돌봄의 시설화의 경로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
은 모든 계층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추가 구매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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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무상보육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 감소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3월말 기준 영유아 2,958 천명 중 어린이집 이
용 아동은 1,364 천명으로 2013년 1월의 1,475 천명 대비 111 천명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3.3.25.)86). 구체적으로
만 0세의 이용률은 12.2%, 만 1세의 이용률은 57.7%로 2013년 1월
과 비교하면 0세는 6.2%p, 1세는 11.1%p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
화가 양육수당의 전 계층으로의 확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물론 양육수당이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이 전체 정책수단의 정합성
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87), 제공되는 급여의
수준이 보육료 지원 수준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서로의 효과를 완
전히 상쇄하지 않지만, 추후 양육수당이 확대되거나 장기적으로 운
영되었을 때 시설 중심의 보육지원정책수단들 즉, 보육료지원이나
보육서비스 수단들과의 부정합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Leira, 2002; 송다영, 2009; 윤홍식,
2014; 최은영, 2010). 한국처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양육수당의 확대는 애초에 목표로 하였던 부모의 선택권
보장보다는 가족 특히, 여성의 가정 내 양육책임을 강화하는 메커
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88). 따라서 양육수당의 확대는
족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양육수당을 이용하여 돌봄을 지원할 인력을 구매할
여력이 없을뿐더러, 시설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현금으로 주어지는
양육수당을 받기 위하여 시설 보육을 선택하지 않아서,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8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년 3월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 현황’ 2013.3.25
87) 물론 개별 정책수단의 상대적 크기와 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명확하게 측정되어
야 정합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 수단이
애초에 가정하는 돌봄 주체에 대한 가정이 다르고, 기존의 연구 결과 여성의 경
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들도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 부정합을 유추할
수 있다(유해미, 2012; 홍승아, 2011).
88) 서구의 경우 양육수당은 주로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공급이 부족할 때
도입되어 왔다(Leira, 2002). 한국도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 급증을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기 위해(김인경, 2012:4), 보육인프라의 양적･질적 미흡함을 보충하기 위
해(신윤정･이현주･김태완･최성은･권지은･이수형･최숙희, 2009: 17∼18)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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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 문제, 특히 저소득 여성들을 가정으로
회귀시켜 ‘여성의 함정’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송다영, 2009; 윤홍식, 2014). 이러한 문제제기는 애초에 무상보육
의 확대가 일·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여성의 취업과
무관히 모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이
러한 정책이 기존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0∼2세 영
아를 둔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통해 부모의 보육수요를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
였다.
무상보육으로 인한보육정책에 대한 집중은 상대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의 감소로 나타났다89). 이 시기의 육
아휴직 대상확대 및 급여 수준의 변화로 실제 육아휴직 이용자는
증가하였가. 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여성들의 근로지속성이 높아
지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제도와 다른 정책수단들과의 정합성도 낮
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맞벌이 가구 즉, 경제활
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들은
보육서비스 중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그
리고 고용촉진시설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우선 이용 등으로 이
전 세대와 유사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강조하였지만
항상 정책 욕구 대비 정책 공급은 부족하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 정부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보육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도입된 바 있
다(국회회의록).
89) 이 시기의 보육료 지원정책이나 양육수당의 무상지급화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이진숙, 2012). 보육료나 양육수당
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선거정치의 대
상으로 활용되지만, 육아휴직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협소하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찬반이 강하게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무상보육관련한 주제는
일·가정 양립에서 전략적으로 전면 배치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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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과 관련한 통계
에서도 드러나는데, 2016년 4월 기준 15∼54세의 기혼여성(927만 3
천명) 중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은 368만 8천명으로 39.8%를 차지
하고,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등
의 사유로 직장(일)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6%(190만 6천
명)로 나타난다(홍승아 외, 2013). 연령별로는 30∼39세가 53.1%로
가장 많고, 이들 30∼39세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34.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6 일가정양립 지표). 이는 무상보육이 전
면적으로 실시되고, 육아휴직이 상당 비율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해결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
다. 이러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노동 욕구를 저해하고, 향후의 노동시장 진입 수요
역시 감소시킨다.
결국 다섯 번째 정책세대는 무상보육으로 비용 측면에서 국가책
임제가 완성되었지만,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의 정책
수요는 충족되지 않았다. 과거 세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보육지원정
책의 민간시설 위주의 서비스 공급,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정
책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후순위
에 배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책
적 요소는 보육시설 이용 자격에 약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아이 돌보미 이용에 우선순위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에 그쳤고90),
대부분의 민간 혹은 가정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부모 근로자의 근
무시간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자녀 돌봄은 개인
90)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우선 이용자격을 부여하였지만, 그 비
용은 전적으로 가구 부담이었으며, 단지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근 이후의 시간에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도우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홍승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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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국공
립 보육시설은 언제나 부족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전적으로
국가책임제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믿고 맡길 데가 없다고 하는
보육수요자들의 반응은 양적으로 강화된 보육지원정책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한다(김송이, 이혜숙, 2014; 김수정, 2015). 결국 이 시
기의 보육지원정책은 무상보육이라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었지만,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비용지원 중심의 기조가 유지되었으며, 여
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하여 정책수단 간의 부정
합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여전히 고용
보험 가입자라는 한정된 대상집단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고, 이
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집단은 확대되었으나 육아휴직 종료 후에
근로지속성이 낮고, 동일 직장으로의 복귀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제공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육아휴직은 그 혜택수준이나 대상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개별적인 정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확대
되었으나, 결국 경력단절 방지나 근로지속 지원에 대한 비용은 어

















보육료 지원 △ △ ○ ◐ ●
점증적 변화,
의미있는 변화(2013)
공보육시설 △ △ ○ ◐ ◐ 점증적 변화












X X ○ ◐ ◐
점증적 변화,
의미있는 변화(1987, 2001)







- - △ ○ ○ 점증적 변화
유연근무제 X X ○ ○ 점증적 변화
시간제일자리 - - △ ○ 점증적 변화
X 존재하지만 활용되지 않음 △상당히 미약 ○ 미약 ◐ 보통 ● 강함
<표 17> 정책세대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수단조합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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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책세대별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
제1절. 첫 번째 정책세대(1987년∼1993년)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1. 첫 번째 정책세대의 제도적 특성
첫 번째 정책세대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로 구성하였다. 이는
1987년 육아휴직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것과 1991년 영
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중요한 법적 기
반이 마련된 시기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1987년 육아휴직 도입이
되었지만 육아휴직의 경우 무급이었고,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사람
에 대한 불리한 처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전무했다
(전윤정, 2017). 물론 육아휴직과 관련한 고용보험통계가 2001년부
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후의 육아휴직 개정이
실제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점과 여성 근로자들 대부
분이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
기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첫 번째 정책세대는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이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던 정책
수단들은 명목상으로만 도입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육
지원정책 역시 1994년에 시작된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
1997)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정부는 보육시설 증대를 강조하지 않았
기 때문에 보육지원정책도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정
책이 도입된 이후에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정
책후퇴현상이 발생하는 등 본래 의도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
지 못하는 현상을 정책 불안정(policy instability)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여성 관련 제도들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조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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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는 여성관련 정책분야가 오랫동안 굳혀진 남성중심의 가
부장적 관습, 가치관 등과 같이 제도적 관성이나 경로의존성이 높
은 영역으로, 정책변동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정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
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지만 기존 자녀 돌봄이 가정
이나 여성의 책임으로 부여되어 있었던 경로의존성이 새로운 법적
기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태동
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돌봄 노동의 비시설화 및 출산 이후 여
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2. 첫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적 맥락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91)
첫 번째 정책세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는 주로 남녀
고용차별철폐, 모성보호로 나타났다92). 물론 선별적인 복지 차원에
서 보육지원 논의도 있었지만, 주요 정책 행위자들의 선호와 집중
은 주로 노동시장 내의 모성보호를 포함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차별
91)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는 여성발전기본계획,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이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이 2007년도 이후라는 점에서 그 전
까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포함되는 수단들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검토
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고,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목표들 중 우선순위 역시 사후
적으로 당시 정책수단의 도입 및 확대 근거로 회고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는 한계가 있다.
92) 본 연구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분석하고 있지만, 실제
19980년대 초반부터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들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1년 여성 교원의 임신, 출산 휴직제를 포함하는 「교육공무원
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981년 12월 여성 취업기회 및 직업능력 개발을 중시하
는 「직업훈련기본법」개정, 「직업안정법」의 개정, 1982년 여성사용금지직종을
30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방향으로「근로기준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84년 12월 「UN여성차별철폐협약」이 비준되고 1984년 6월 여성차별적 정
년규정을 폐지하도록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여성노동에 부여된 차별성
을 제거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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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에서 발현되었다. 이는 요보호 여성에 초점을 둔 부녀복지정책
이 주를 이루었던 이전까지의 여성정책이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화
고용 및 사회 참여촉진에 초점을 둔 여성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전윤정, 2017). 즉, 이 시기의 정책의 주
요 행위자들이 선호하고, 그들의 주의가 집중된 사안은 모성보호를
포함한 남녀 고용차별 철폐였으며, 이것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리
고 이러한 우선순위의 산출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정을 꼽을 수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부문에서 기본적
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기회평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
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점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 시기의 고용차별철폐, 모성보호라는 우선순위는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중
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국면이 전환되면서 기혼여성이 대규
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임시고용이나 계약
직 근로자의 등장과 같은 노동 유연화가 기혼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연결되었던 것이다(이승윤, 안주영, & 김유휘,
2016).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규모는 이전에 비하
여 증대되었지만93),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인 처
우문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 기혼여성의 출산과 육아문제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증대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정책적 기반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를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94). 즉, 이 시
93)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87년 약 45%에서 1990년 약 47%, 1993년 약
47.1%, 1995년 약 48.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통계포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2018년 8
월 18일 검색)
94) 이 시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로 미혼여성의 노동공급으로 유지되었고 ‘결혼퇴
직제’ 혹은 ‘결혼장벽’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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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와 역설적으로 존재하는 결혼, 출산 등
과 노동시장 장벽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도 경제성장동력인 기혼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 시기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맞벌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제시된 것은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이러한 맥락
에서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 마련이라는 우선순위에 있
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정책적 수요나 여성운동단체의 요구만을 반
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에 미
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95).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는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이해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기업으
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고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소극적
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당시 국회 회의록이나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경주, 2002; 라수정, 2012). 즉, 정부는 「제 6차 경제사회발
전기본계획」에 ‘여성발전기본계획(1984)’을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인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제
정에 주저하다가, 1987년 대통령 선거와 1988년에 있을 국회의원
었다(배은경, 2012; 전윤정, 2017)
95) 정부는 법 제정이 논의되던 1985년에 여성개발원이 제공한 남녀차별개선지침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1987년까지 외부에의 발표를 금지시킨 바 있다(한국
여성개발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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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서야 입법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이 시기
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제·개정을
주로 이끌어 온 여성운동단체의 우선순위는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였으나 정부, 국회의원 및 정당 등의 공식적 행위자들의 우선순위
는 ‘경제성장동력’으로 불일치하게 되면서 법에 규정한 육아휴직과
관련한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2)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이 시기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정부 밖의 여성
운동단체나 노동단체의 행위가 두드러졌다. 특히 「남녀고용평등
법」의 제·개정 과정에 당시 여성운동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
였는데, 공식적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법안 제·개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여성운동 단체는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반정부적 성향이 강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13대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 지도부와의 교섭
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의 철저한 이해, 여성노동력 개발 촉진, 근
로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우선 과제로 제안하였고(김영란,
2004),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들과의 연대96)를 통해 이 법안이 제
정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정 이후에도 제정된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개정방
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정법안은 육
아휴직 이용 여성근로자 차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었고, 여성 근
96) 이러한 연대가 항상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정은 당시 민정당 여성 국회의원들의 단독 발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때 여
성단체들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정치적인 이유로
발의되고 속결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당시 법안발의 및 속결은 1987
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당들 간의 전략적 행동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
수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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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불포함시
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한 여성근로자들을 차별하고 있었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법 개정을 위해 촉구대회, 서명 운동, 선전 전단의 배포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여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공적 개정
을 이끌어냈다(김영란, 2004; 신상숙, 2011; 양애경, 이선주, 정현주,
강정숙, 김경주, 김양희, & 신연경, 2012).
하지만 이러한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은 단순히 여성
운동단체의 영향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정당 및 국회의원 등 정치들
의 전략적인 행동의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로 여소야대 구조로 인해 정당들은 여성운동단체의 지지 확보
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여성운동단체가 주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
금 조항신설, 육아휴직기간의 근속연수 삽입, 분쟁해결 시 사용자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 위법시 처벌강화 등의 내용들이 수월하게 반
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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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두 번째 정책세대(1994년∼2000년)
: 민간시설중심의 돌봄시설화 경로 형성
1. 두 번째 정책세대의 제도적 특성
두 번째 정책세대는 우리 사회에 민간시설 중심 보육시설의 규모
가 급증하게 하였던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이 시작
된 1994년을 기점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육시설
증설은 기존의 자생적 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던 보육이 최초로 국
가의 계획하에서 ‘보육지원정책’의 형태로 진행된 것이며, 이로 인
해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대표적 정책수단의 특성인
민간보육시설에 의한 돌봄의 시설화 경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은 김영삼 정부 시
절, 급증하는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생적 보육시
설을 흡수하고, 보육시설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국가책임보육, 노무현 정부의 공보육 공약을
국공립 보육시설 증대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대신, 보육료 지
원정책을 선택한 것과 같은 개입들과 맞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민간
보육시설 비중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는 일
정 수준 증대된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에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보
육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공보육, 보편주의
보육 등을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가 실질적으로 선택한 전략적 수단조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며, 이후 보육비용 중심 지원이 극대화되는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의
경로는 다른 정책수단들과의 조합을 통해 경로의존이 강화되는 방
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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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표면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의 적극적 확대를 허용하였
고, 비용지원의 대상 범위나 혜택 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
의 공보육에 대한 책임을 달성하였다. 역사적으로 한국 보육지원정
책은 민간의존적인 공급구조와 비용중심의 지원의 공생이 정부 및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경로의 강화는 어느 특정 정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현상인 것이다97). 이러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 개입은
자기강화의 과정을 통해 정책유산(policy legacy)으로 작용하여 이
후의 정책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즉, 민간의존 보육서비스 공급은
우리 사회에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적 개입이 높지
않았을 때, 자생적으로 존재하였던 민간의 보육시설들을 정부가 그
대로 제도권 내로 흡수하면서 발생한 특정 경로가 여전히 우리 사
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987년 육아휴직 도입 이후, 여성에게 한정되었던 육아휴직
이 1995년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게 허용이 되고, 육아휴직을 이용
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
는 정책수단의 변화가 있었지만98), 이것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
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경로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특
히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고용주에게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움으
로써, 이후 육아휴직 유급화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연장에 있어서
97)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개념을 설명될 수 있다.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은 사소하거나 우연한 사건이 이후 사회현상의 전
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개념으로, 특정 시기의 특정 경로
가 형성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커지게 되어 경로를 이탈하기 어렵게 된다는 의미이다.
98)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될 당시, 경영자총협회는 민정당이 제안한 법안
에 대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책무이행을 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벌
칙규정이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김영란, 2005:43), 정부는 ‘처벌규정을 삭
제하고 의미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여 경영자총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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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은 되지
만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 여부는 개인과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출산 이후 여성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결국 이 시기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은 여성의 근로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부추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두 번째 정책세대는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는 여성고용 촉진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정부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 부
담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99) 출산과 육아로 인
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려는 경로는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 확충계획(1994∼1997)으로 인해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의 공보육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후 한국 사회의 보육지
원정책이 민간시설 중심, 비용 중심의 정책수단조합으로 연결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여성인력 활용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시설화
수단이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1차 정책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김은정, 2012), 여성의 시장노동참여 목표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낳
았다. 이러한 경향은 보육지원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의 취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구 유럽 국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박보영, 2006; 김은정, 2011).
99)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 19조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
유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 20조)를 신설함으로써 유급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국가의 비용적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
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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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적 맥락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의제100)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차별적 요인의 제거, 자녀돌봄 지원, 노동시장 및 공직에서의 성차
별 금지, 보육 등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 여성기본권 신장 등을
목적으로 매우 종합적인 차원에서 설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
양한 정책목표들이 모두 동등한 정도로 추구되었던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는 여전히 ‘여성노동-고용’과 ‘남녀고용평등’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다. 이는 이전 정부 시기부터 지속되어 왔던 정책의제이며,
de Vries(2000;2005) 가 언급했듯이 기존에 간과했던 노동시장 내
남녀 처우의 문제가 극대화된, 소위 ‘곪아 터진’ 정책문제였기 때문
이다. 진보적 여성운동 단체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한 이후 상당 기간동안 이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
에서도 문제의 시급성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
적으로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보적 여성노동단체들이 제시한 기혼여성
의 모성보호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과 관련한 정책수단에 대
한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시기의 여성노동단체 및 정부의 우선순위는 ‘여성의 안
100)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초기에는 여성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구분이
모호하였다. 당시는 여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최초로 형성되어가는 시기였기에,
출산과 육아를 경제활동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정책들이 여성
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
1991) 시기에는 여성의 발전 차원에서 여성 자신과 가정,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1992∼1996)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가정적 측면에 이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편견의 개선을 주
요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이러한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
획은 당시의 여성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변화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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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고용’으로 수렴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수단으로 여성노동단체는 육아휴직제도를, 정부는 보육
시설 규모 증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관련 주요 행위자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좀 더 다원화되었다. 특히 육아휴직제도 변화와 관련한 「남녀고용
평등법」제2차, 3차 개정 과정에는 여성노동단체, 경영계, 여성 국
회의원을 포함한 각 정당, 정부 등 상당히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
여 육아휴직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여성노동단체는 「남
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육아휴직제도의 유급화와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
다101). 구체적으로 1996∼1997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모성보호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에 공약화를 요구하였고 법
개정을 위한 청원 활동과 여론 조성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김
원정, 2018). 이에 대하여 경영계에서는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성노동단체의 의견에 대하여
강력한 성명서를 제출하면서까지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
급화 된 출산전후 휴가의 무급화까지 요구하는 등 경영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었다(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김영란, 2003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두 행위자들의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차 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
시 김영삼 정부의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덕분이었다. 당시 한
101) 대한 YMCA는 1993년 12월 14일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회 토
론회｣를 열고 모성보호조항의 실시현황과 비용부담의 사회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수정,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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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는 1991년 유엔 가입, 1994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회원국
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야 하는 국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라수정, 2012), 김영삼 대통
령의 ‘문민정부’는 이전 군출신 대통령이 아니라는 강한 자부심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부는 당정합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남녀고용평
등법」 제2차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배우자인 남성 근로
자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여성노동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육아휴직 유급화와 이에 대한 비용
의 사회화는 수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육아휴직의 정합성은 상
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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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 번째 정책세대(2001년∼2008년)
: 육아휴직 유급화와 경력단절 방지 경로 형성
1. 세 번째 정책세대의 제도적 특성
세 번째 정책세대는 2001년 육아휴직의 유급화가 이루어진 시점
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유급화로 인해 출산을
경험한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이탈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가정
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로가 생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
지만 이러한 유급화 혜택이 고용보험의 범위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정책대상자 범위를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이후의 모성보호 정책의
급격한 확대 및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02). 이는
당시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요구가 정부와 국회 등과 같은 공식적
행위자들이 아닌 비공식적 행위자인 여성운동단체의 주도하에 시
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정부는 강한 개입으로 급여 대상이나
수준의 급속한 확대를 제한하는 변화 저항적 요소를 포함하게 된
점에 기인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개정들, 휴가 기간의 연장이나 급
여 수준의 단계적 인상,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 확대 등은
애초에 육아휴직에 대한 접근성이 없는 대상들을 포괄하지 않는 이
상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는데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
다.
이러한 육아휴직 변화의 더딘 속도는 정책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도
102) 이렇게 제도의 변화를 어렵도록 설계된 제도를 선행연구들은 ‘변화 저항적인
제도’로 지칭하며, 다양한 제도 변화의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특정 이해관계를 지
속하기 위하여 제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보았다(김태은, 2012). 이러한 입장은 공공선택과 같이 관료 및 정치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들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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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터 드러났던 행위자들 간의 각축은 결국 비용부담과 관련한 것
이었으며, 2001년 모성보호 관련 3법 개정을 앞두고 두드러졌던 행
위자들 간의 갈등 역시 비용부담에 관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의 유
급화는 여성·노동단체보다 경영계 간의 상당한 각축을 통해 실현되
었는데, 여성·노동단체보다 경영계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고
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정책을 제공하게 되었다103). 이러한 유급
화 방향은 이후 육아휴직의 급격한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육아휴직의 이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
히 경제적 문제에 더하여 경력단절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의 육아휴직 확대는 이들을 포괄하는 방향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이용자격을 확대하거나 급여수준을 높이는 점진
적 변화에 한정할 수 밖에 없었다104). 결국 이러한 육아휴직의 변
화 저항적인 성격은 역대 정부의 정책 확대 의지와 변화에도 불구
하고, 경력단절 방지 경로가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부모 근로자에
게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약시켰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정 정부
에서 비롯된 특성이라기보다 육아휴직이 갖는 제도적 특성에서 기
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속적으로
민간시설 위주의 공급과 비용지원 중심으로 돌봄의 시설화 경로를
강화했다. 김대중 정부의 공보육, 노무현 정부의 보편주의 보육 선
언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시설화 경로는 이전 세대에 비해 불연속
103) 당시의 육아휴직 유급화 논의는 이를 찬성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일반 여성들
의 ‘노동권’에 방점을 둘 것인가, 여성 근로자의 ‘모성권’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104) 실제 육아휴직 이용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열
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운 반면, 육아휴직 적용 범위의 확대를 반대하는 고
용주들의 이해는 뚜렷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조직화되기 수월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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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거나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공
보육 선언이나 보편주의 보육의 선언이 기존의 민간시설 위주의 보
육 공급구조를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이미 과잉성장
해있던 민간보육이라는 공급체계 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
편적 보육을 설계하였기 때문이다105). 정부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
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만 실제
로는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를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보육시설의 추가적인 확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백선희, 2009; 안현미·김송이, 2012). 민간보육시설의 증
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점유율이 하락해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육지원정책이 민간
보육시설 중심의 공급구조와 보육료 지원의 확대 조합으로 이루어
지는 경향은 이후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조합
내에서 발생한 보육료 지원 수준의 향상, 지원 대상의 확대는 돌봄
의 시설화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비용중심의 시설화 경
로를 강화시키게 되었고, 이는 당시 저출산의 원인을 ‘초기양육부
담’으로 한정하여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것에 정책의 관심이 집
중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서 다른 정책수단들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고, 이들의 수요가
보육지원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 역시 이러한 비용중심
의 정책수단들이 자기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번째 정책세대는 육아휴직 유급화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경로를 형성하기는 하였지만, 그 대상의 한정적 범위로 인해 그 경
로는 상당히 협소하게 형성되었고, 그 급여의 제한적 수준으로 인
105)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
함으로써 보육의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백선
희, 2009).
- 147 -
해 그 경로는 약하게 형성되었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
이 50%를 넘고,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경력단절 방지 경로의 협소성을 반영한다. 육아휴직으로 소
득이 줄어들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
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김은정, 2005; 김미주,
2006; 이기연, 2011; 이미지, 2013)들은 이러한 경력단절 방지 경로
의 약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으
로 인한 돌봄의 시설화 경로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공보육,
보편주의 보육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위주, 비용 보전 위주, 가구
소득 기준 위주 지급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유사하게 돌
봄의 시설화 경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었다.
2. 세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적 맥락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
2000년 ‘출산율 쇼크’를 경험한 이후로 ‘여성경제활동증진’ 목표에
‘저출산 극복’이 추가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이전까지는 다소 ‘간과되었
던 문제(neglect problem)’로 존재하고 있다가106) 2000년 이후 공식
적으로 정책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고, 그 일환에서 정부 스스로 보
육지원정책을 저출산을 극복할 주요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
106)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 2.08을 기
록하고, 1990년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다가 1997년 경제위기 전후로 지속적으로





전 시기까지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수
단이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보육지원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높이는 동시에 출산율 역시 높여야 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
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극복 프레임의 강조로 인해 기존 보육지원정책은
기혼여성의 근로활동 지속을 위한 돌봄의 시설화 경로를 형성하는
것 외에도 단순히 돌봄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로를 함께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정부가 직접
선택하고 강조한 정책수단이었던 만큼 정부 내부에서 중·장기적 계
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수단들이 도입되고 확대되었는데, 대표
적으로 2001년 말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시된 ‘보육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2002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제시된 ‘보육사업활성화방안’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계획에서 정부는 보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을 증진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이 함
께 참여하여 수립한 대책이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조
및 예산의 뒷받침이 확보되는 등 사업추진이 실질화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2년 3월 6일).
또한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하였던 만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대응한 시기로 평가된다107). 특히 초반에는 저출산 및
107)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격히 감소
하였으며,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여성가족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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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인력 활용을 강조하였지만, 2003년을 기점으로 저출산 고령화
담론이 주를 이루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2005
년 6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립(2005
년 9월)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때 서로 다른 목표 즉, 여성의 인력활용과 출산율 증진이라는 다소
상충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보육지원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보육지원정책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핵심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백선희, 2004; 배은경, 2010; 류연규,
2011)108). 이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이 수립되어, 2010년도까지 총 32조 723억원을
투입하며 이중 저출산 분야에는 총 18조 8,917억원(59%)을 투입하
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에서 총 86개 사업을 추진
할 것으로 계획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7; 국회예산정책처 2007
재인용). 이는 일·가정 양립 문제를 조직하는 주요 아이디어가 저
출산· 여성 인력활용 담론과 저출산· 고령화의 담론이었으며, 두
담론이 이 시기에 점차적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경희·
김민희, 2010)109).
108) [국회회의록시스템, 제248회 제5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지은희 장관. p10.
2004.7.14.] 저출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산과 육아 비용이
너무 개별 가족에 분담됐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너
무 여성에게만 집중됐다, 이 두 가지가 큰 이유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육아비용을 어떻게 사회가 공동으로 분
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여성만이 육아 책임을 지지 않고 부모와 국가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공동으로 분담을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여성부가 보육정책을 하면서 제일 중심되는 목표는 역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잡았습니다. 이것을 2008년까지 국가가 약 50%의 보육 부담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두 번째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릴 계획입
니다. 그래서 연간 약 400개씩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것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고요.
109) [국회회의록시스템, 제256회 제11차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배
기선 의원. p3. 2005.11.25.] OECD국가들의 경우 아이슬란드․핀란드 등 여성
의 고용률이 높은 나라(80%이상)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는(1.6명 이상)반
면, 한국을 포함한 이태리, 스페인 등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나라(50% 이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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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세 번째 정책세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는 초반의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문제, 모성
보호 문제, 성평등 문제들에서 점차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
산 및 보육의 부담 완화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우선순위의 전략적 배치로 인해 당시의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출산율 증진, 경제성장, 고령화 사회 극복 등의 거시 담
론과 연결되면서 도구주의적 여성고용 프레임에 갇히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실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을 둘러 싼 여성노동단체나 연구 집단과의 거버넌스가 해제
되기 시작하였고(김원정, 2018; 마경희 외, 2016), 실제로 이전 세대
에서 강조되어 왔던 남녀고용 평등, 모성보호 등과 같은 가치들은
점차적으로 간과된 문제(neglected problem)으로 인식되기 시작하
였다. 또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에 ‘부모 근로자’나 ‘여성 근로자’를
위한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는 수단들이 주
로 제시되면서 우선시 될 필요가 있던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문
제나, 이들 자녀의 돌봄시설 이용에 대한 문제는 간과되었다. 즉,
맞벌이 가구를 우선하는 정책수단보다는 여전히 소득수준을 근거
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수단들로 인해 실제로 많은 맞벌이 가구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로 인해 결
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요가 가장 높은 집단의 정책적 욕구
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록 출산율(1.3명 이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초고
령화 사회’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제고
를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윈윈전략’이 절실히 필
요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151 -
2)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세 번째 정책세대의 주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주요 정책수단인 보육지원정책과 휴가정책과
관련한 것으로 구분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의 보육지원
정책은 정부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선택하고 강조해 온 정책수단이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제도처럼 정부 밖의 비공식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서 주창되기 보다는 대통령의 의지, 전담 부처의 계획,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110). 이러한 정부
주도의 상호작용은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 및 제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강
조하는 저출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기존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에서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보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줄이
는 방식으로 정책이 확대되었다. 특히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대통령
의 강력한 의지는 보육지원정책 담당 부처를 전환하거나 확대시키
는 상황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육지원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들도 바뀌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111), 궁극적으
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 보육지원정책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
110) 2001년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육사업 중장기발전계획’은 국가 최초의 보육정책
계획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면, 2002년 보건복지부가 노동부 및 여성부와 공동으
로 발표한 ‘보육사업활성화방안’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
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합의하여 마련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집행과
정에서 부처 간의 협조와 예산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백선희, 2008).
이 두 가지 계획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했으나 전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
하여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강조했다면, 후자는 일종의 단기적 실현가능한 보육
정책을 다룬 것으로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와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을 새롭
게 모색하고 있었으며,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보육 시설의 시장화를 초
래하였다.
111) 당시 보육정책의 여성부로의 이관은 기존에 여성부가 다루었던 여성의 기본권
신장 문제, 남녀차별문제 등 여성부의 상징적인 정책들이 희석되었다는 비판에
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여성단체나 여성학자들은 이를 정부의 저출산, 인력활
용 담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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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되었다112).
이 시기 휴가정책과 관련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은 무급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신설하고, 급여의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113). 결과적으로 2001년 모성보호관련 3법(근
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러한 육아휴직
의 유급화 및 비용의 사회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연장과 비용
일부 사회화는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
용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114). 물론 찬반의 입장이 명확
하게 구분되었지만115), 찬성하는 여성노동단체와 반대하는 경영계
들을 중심으로 정당, 국회의원, 노동부, 국회의 각종 위원회는 찬반
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
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당은 여성유권자와 여성노동단체의 지지를 획득하기
112) 특히 2004년 보육업무가 여성부 업무로 이관되면서 여성부 예산은 무려 14배
가량 증가하였고, 당시의 예산비율에 근거했을때 보육업무는 여성부의 핵심 업
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113) [국회회의록시스템, 제215회 제11차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한
명숙 의원. p6. 2000.12.5.] 육아휴직급여 신설입니다. 양 개정안은 육아휴직급
여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육
아휴직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정숙 의원안은
고용보험사업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외에 새로이 휴직급
여를 신설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별도로 피보험자가 휴직급여의 보험료
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한명숙 의원 안은 실업급여에 산전․후 휴가 및 육아
휴직급여를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14) 실제로 여성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성국회의원들이 주도한 남녀고
용평등법 개정 원안은 폐기되었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안한 개정안이
2001년 7월 16일 통과되었다(김영란, 2004).
115) 경영계의 경우 이미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비용이 충분히 민간 의
존적이며(육아휴직 급여가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휴직과 관련한 비용은 정부가
제공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제외하고 고용주의 몫으로 남았다.), 모성보호정책
의 확대 및 비용의 사회화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높여 오히려 여성의
고용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반면, 여성노동
단체는 이러한 육아휴직의 유급화가 기혼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필
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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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을 포함한 여성 관련 법제도 정비를
공약하였다(김영란, 2004; 이지연, 2010; 라수정, 2012). 정부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안정적인 여성 경제활동참여가 필요
했기 때문에 여성노동단체가 주장한 모성보호 관련 3법의 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2000년 4월 경제정책조정회의,
9월 당정협의, 10월∼11월 제1차·2차 환경노동·여성정책 분화 연석
회의에서 노동부는 3개 법률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영계의 강한 반발116)과 당시의 경영계가 처
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정부 및 여당은 모성보호 관련 3법의 통
과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성노동계와의 갈등이 촉발되었
다. 이후 여성노동단체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
위를 진행하였고, 결국 2001년에 통과되었다.
이러한 모성보호 관련 3법의 통과 및 이후의 관련 법 제정과정에
서 관련한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좀 더 수평
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평가받는다(라수정, 2012). 이 시기는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한 정당 및 국회 등
제도권 내의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및 참여가 두드러졌던 시기
이다. 특히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과정이 주로 제도권
밖의 여성노동계를 포함한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진
행되었던 것과 달리,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개정은 정부의 발의로 시
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
계, 경영계 등 상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행위자들을 TF팀으로
구성하여 상호 이익을 조율하도록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
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라수정, 2012).
116) 2001년 당시의 육아휴직 급여의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화는 실질적으로 경영계
의 경제적 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이지연, 2010; 장지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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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네 번째 정책세대(2009년∼2012년)
: 비용 중심 보육지원정책 심화
1. 네 번째 정책세대의 제도적 특성
네 번째 정책세대는 보육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양육수당이 도입되
고, 이에 대한 확대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시작된
다고 보았다. 이 시기의 양육수당의 도입과 확대는 1994년부터 시
작된 민간보육시설 중심의 돌봄 시설화 경로에 약간의 변화를 유발
하였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의 도입 및 확대는 기존 비용중심의 보
육지원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시설 보육’이 아니라 ‘가정 보육’을 강
조한 수단으로써 기존과 달리 돌봄의 비시설화 및 가족화 경로로
회귀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당시에 강력하게 형성된 민간 중심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러한 양
육수당의 도입과 확대는 돌봄의 시설화 경로에 충분히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 양육수당은 돌봄의 시설화를 지향하고 고착화
되어 있던 성별분업을 해체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이제까지의 보육
지원정책수단들과 달리, 돌봄의 비시설화를 강화하고,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실질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한다. 즉, 양육수당은
기존에 활용해왔던 보육지원정책들과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가 상
이하였으며, 결국 돌봄의 시설화 경로와 부정합을 이루는 돌봄의
비시설화(가족화)를 지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서의 출
산장려 맥락이 더욱 강조되면서 표면적으로만 강조되었던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요소들이 배제되어 버리고,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들의 비중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 도입된 양육수당은 단순히 초기양육비용부담을 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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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용 중심 정책의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고려될 여지가 적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지원으로써
양육수당을 도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117).
한편, 이 시기의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가정책은 배우자의 출산휴
가 연장,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급여 정률제로의 변화 등
점증적으로 혜택수준과 지원대상이 확장되었지만 이것이 의미있는
변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낮은 소득대체율118), 제도 밖의
수요자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협소성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할 수 밖
에 없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은 2차 소득자인 여성의 퇴직경로로
연결되거나, 복직 후 시설 보육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자녀 돌봄은
오롯이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제도적 실효성의 문제
와 혜택의 역진성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의 육아휴직과 연속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다.
결국 네 번째 정책세대는 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의미있는 변화
를 경험하였지만, 과거 세대부터 지속되어 왔던 보육지원정책의 민
간시설 위주의 서비스 공급,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적 성
격으로 인해 실제 일하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후순위에 배치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
117) 물론 이전 세대에 비하여 가구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부 맞벌이 가구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에 우
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보육료 지원정책수단의 확대가 오히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허남재· 석재
은, 2011).
118) 2009년 기준 약 25.5% 수준에서 2012년 약 45.1% 수준으로 상승되었지만 여
전히 2인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2차 소득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56 -
조합의 특성은 과거에 형성되고 확대되어 온 정책수단들의 특성
즉, 민간시설 위주의 서비스 공급,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
적 성격들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강화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2. 네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적 맥락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
이 시기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으로 출산장려와 고령화에 대한 대
응이 강조되었고 심화되는 저출산의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조하였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2005년 사상 최저인 1.08을 기록한 이후, 저출
산･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맞물리면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었고, 보육정
책에도 이러한 이념 논쟁이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를 살펴보면, 남녀고용차별 철폐, 여성기
본권 시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 등 표면적으
로 그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저출산 극복 담론이 극
대화되면서 출산율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을 주로 다루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2011∼2015)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
립 등 종합적 접근을 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
부, 2010).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우선순위가 출산율
증진에 맞춰지면서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들의 도입이나 확대는 미흡한 수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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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이는 곧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일하는 여성들의 근로 지
속성을 강화시키거나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
의 양육수당 도입으로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의 특성이 단순히 비용
을 보전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드
러난다. 이는 이 시기의 중앙 정부의 예산 비중을 통해 명백하게
알 수 있다119).
2)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이 시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기조를 이전 정
부에서보다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영역에서 정부가 주도적 행위자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행위자는 여성가족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정부 부처, 정
당(한나라당, 민주당) 및 국회의원 등으로 볼 수 있다120). 이들 간
의 상호작용은 양육수당과 무상보육 도입 문제에서 각 선거주기를
매개로 두드러졌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2012년 대
통령 선거 등의 서로 다른 선거주기를 매개로 행위자들은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며 양육수당의 정책적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이진숙,
2012).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양육수당 확대 여부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양육수당 확대에 대
119) 양육수당예산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 1,026억원에서 박근혜정부
의 1년차인 2013년에는 8,810억원으로 무려8배 이상 증가했다.
120) 노무현 정부부터 보육지원정책이 저출산·고령화 기제가 범 정부적 과제로 제
시되면서 주요 행위자는 공식적 행위자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보육지
원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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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121). 당시의 지방선
거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양육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보육정책수단
의 확대 여부였는데,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
무상급식 등 복지 급여 확대 이슈로 인해 많은 표를 얻으며 지방선
거에서 승리하자, 여당인 한나라당 역시 복지 급여 확대와 관련한
공약들을 재정비하면서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
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김수정, 2015). 즉, 지방선거에서 실패하
자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였던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 무상급식 등
복지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 정치적 접점을 찾으며 타협하게 되었으
며, 2011년 재보선에서 실패한 한나라당이 또 다시 양육수당 확대
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 서면서 다시 우호관계를 형성하게 되었
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몇 번
이나 양육수당에 대한 확대 입장을 번복하였다. 이후 여당은 2012
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0∼5세 이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확대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고, 야당
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확대를 주장하였다(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2012a;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2012b; 새누리당 정책
위원회, 2012a;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2012b). 한편 이 과정에서 기
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육수당을 찬성하는 행위자들 즉,
보건복지부, 민주당, 한나라당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론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보였는
데, 여론과 국회가 강경한 입장으로 양육수당 확대에 임하자, 기획
재정부 등 반대를 고수하던 행위자들도 양육수당 확대에 대하여 일
121) 2010년 9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부는 당
시 한나라당과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제3차 당정협의를 통해 보육비와 마찬가
지로 양육수당도 전체 가구의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양육수당의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었는데, 확대를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재정부담을 강조한 기획재정부의 입장 차를 반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승윤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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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시기 여성노동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돌봄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제’ 마련
을 주장해왔기에(이재경·김경희, 2012), 이러한 양육수당 도입에 대
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양육수당이
갖는 ‘보육의 비시설화(가족화)’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양육수당의
도입 및 확대로 여성 경제활동이 증진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소되고,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
성 단체들은 양육수당 대신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확충을 주장하였고, 양육수당이 선거정치의 도구로 악용되
었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노동단체들은 이전 정책세
대까지는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이슈화 및 관련 법
안 제·개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영향을 미쳐왔으나 네 번째 정책세
대부터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
으며, 단순히 법률 제·개정이나 정책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에 한정되기 시작하였다(전윤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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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다섯 번째 정책세대(2013년∼2016년)
: 비용 중심 보육지원정책 극대화
1. 다섯 번째 정책세대의 제도적 특성
다섯 번째 정책세대는 우리 사회에 무상보육이 완전하게 실시된
2013년부터 시작된다. 2012년 만 5세 유아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
원, 이후 2013년부터 전 계층, 전 연령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서 한국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성격은 완전한 비용 중
심의 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이전
세대에서 점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의 확
대와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변화였으나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되
는 이유는 이를 통하여 모든 영유아 가구는 돌봄의 시설화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되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별적 양육수당도 취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장되면서 돌봄의 비시설화 경로 역시 강화되기 시
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무상보육정책이 형성하는 경로는 이 두
가지 경로가 혼재되어 있는 이른바 착종의 모습을 보인다.
이후 2012년 만 5세 유아 전 계층 보육료 전액 지원, 이후 2013
년부터 전 계층, 전 연령의 영유아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
서 한국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성격은 완전한 비용 중심의 지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이전 세대에서 점증
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보육료 지원 확대와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진
변화였으나, 그와 구별되는 ‘의미있는 변화’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
때서야 비로소 모든 영유아 가구가 돌봄의 시설화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양
육수당도 그 대상이 취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장되면서 돌봄의 비
시설화 기조 역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122). 특히 2012년 대선을 거
치면서 양육수당은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부상했고, 2014년 무려
- 161 -
1조 2000억 원을 지출하는 거대사업으로 성장하면서 보육지원정책
에서 ‘비용’ 외의 다른 정책적 요소는 지워지게 되었다(김수정,
2015).
결국 다섯 번째 정책세대는 과거에 형성되고 확대되어 온 정책수
단들의 특성 즉, 민간시설 위주의 서비스 공급, 비용 지원에 초점을
둔 복지정책적 성격들이 경로의존성을 가지고 강화되어온 한편,
2013년도 무상보육과 맞물리면서 그 특성들이 극대화되었던 시기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무상보육에 대한 시초는 2004년 노무현 정
부 시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편주의 보육을 표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보편주의 보육 논의는 무
상보육 논의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 확대와 민간보육
시설 중심의 시설화 강화로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2013년의 보육
시설 및 양육수당의 전면적 무상화는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그 변화가 진행되어오다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2013년에 그 의
미 있는 변화로 연결되었다.
122)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양육수당 도입으로 만 0∼2
세의 보육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녀 연령이 만 3
세가 되면서 시설보육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하면서 양육수당의 확대로 달성
하고자 하였던 보육수요의 조절 효과는 의도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홍승아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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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섯 번째 정책세대의 정책적 맥락
1)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및 우선순위
이 시기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표면적으로 제시한 목표들은
그 이전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녀고용차별 철폐, 여성기본
권 시장,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것들을 주
로 한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저출
산 극복 담론이 극대화되던 시기였고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이 강조되었던 시기였
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압박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으
로 하여금 전 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하였다.
이 시기의 출산율은 2012년 1.30, 2013년 1.19를 기록하면서 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였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수준 또한 2012년 57.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
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이 여타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는 M자형 커브 현상이 지
속될 것을 우려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영유아 부
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확
대하고 현실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과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 선택한 핵심 정책수단
으로서 이러한 무상보육이 적절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 많다. 당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의 경력단절 원
인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보육실태조사, 2012). 따라서 이 시기
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선택된 무상보육이 어
떠한 논리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개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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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보육지원정책이 저출산·고령화 기제가
범 정부적 과제로 제시되면서 주요 행위자는 공식적 행위자로 한정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보육지원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었는데, 이 시기 무상
보육의 전면적 개시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
정부로 대변되는 정부 부처, 정당(새누리당, 민주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공식적 행위자들 간의 갈등 및 타협의 산
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이러한 변화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
거, 대통령 선거를 매개로 하여 정치적 요인이 보육지원정책의 양
적 팽창과 방향의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진숙, 2012).
이후 무상보육 확대와 관련된 갈등은 주로 예산을 둘러싸고 두드
러졌다. 2013년 무상보육의 전면적 개시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되면
서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재
정 관련 갈등이 1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123), 이후 무리한
확대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갈등이 2차
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2013년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은
극단적으로 양육수당 지급 중단 논의로까지 연결되었으며, 서울시
는 중앙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면적인 갈등 관계를 형성하였
다. 당시 중앙정부-여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원이 풍부한 서울
시가 정부의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
여,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였고, 반
123)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이미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예산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
라 기획재정부는 보편적 무상 보육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의 개편을 주장하며
당정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김준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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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서울시 및 야당인 민주당은 무상보육 확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
다. 이후 서울시는 자체 발행한 지방채를 통해 이러한 예산 부족으
로 인한 문제를 일단락 지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타의 지자체들의 경우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
선 없이는 안정적인 보육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
다124).
한편, 여성노동단체들은 꾸준히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돌봄이 중심이 되는 복지체제’ 마련
을 주장해왔기에(김종해, 2012; 이재경·김경희, 2012), 정부와 국회
등이 도입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양육수당이 갖는 ‘보육의 비시설화(가족화)’ 특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적 시각이 정책으로 수렴되지는 못하였다(전윤정, 2017).
결국 양육수당 확대와 무상보육 논의에서 다양한 선거주기를 중
심으로 행위자들이 이합집산하는 비일관적인 행태가 드러났으며,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와 여론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하며 양육수당 확대와 무상보육에 있어서 입장을 전략적으
로 변화시켜 그 이합집산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였다. 주요 행위자
들은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보육지원정책의 급격한 확대를 전략
적으로 활용해왔던 것이다. 이는 한국 보육지원정책이 오랫동안 형
성해온 민간의존·비용중심 지원의 경로의존성이 함께 작동한 결과
124) 특히 무상보육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자체는 예산부담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
앙정부가 국고로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동아일보, 2012.1.18.), 급격
한 정책의 시행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보육수요는 재원 충당 및 분
담의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다(김주경· 현재은, 2014; 박지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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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 회기와 선거 주기가 불일
치하면서 그 변화 및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더욱 동태적으로 이루
어지는데 일조한 것이다125).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수당의 도입과 확대는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설계 하에서 도입되었
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보육지원정책, 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특히 보육지원정책수단의 도입 및 확대가
선거주기를 매개로 활용되어 온 경향은 특정 정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그 시기에 산적한 정책 문제들 중에서 사회적 관심
을 집중적으로 받는 사안에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가 반영되면서 강
화되어 왔다.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형성 초기에 여성노동문제가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받았을 때 주요 행위자들의 선호가 반영되어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개정되었다는 점
이 이러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위를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25)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양육수당의 확대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지만, 2010년 양육수당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 내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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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단체의 정책과정 참여의 제도화 여성·노동단체의 정책과정 참여 배제 (선거정치)
국가 주도의 보육지원정책 설계 및 집행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역대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 조합의 정합성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단조합이 역사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며 확
대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역대 정부의
정책수단조합을 검토하고,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을 검토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라는 시기 기준에 근거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과정에서 정합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정책세대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시작
으로 볼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1987년부터 2016년
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대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
의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 정부, 산하
기관, 정당, 민간단체에서 발행된 문서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이 선택되고 조합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을 역사적 제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Orren & Skowronek(2004)의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과 de
Vries(2000; 2005)의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
째, 역대 정부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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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정책수단들은 각각의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확대해온
측면도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속되어 오기도 하였고, 해당
시기에 강조된 일·가정 양립 지원목표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수단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역대 정부별 분석은 특정
정부에서 도입되고 확대되어 온 정책수단들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정책이 실제 어떤 동인에 의해 변화하고 지
속하는지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책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들이 역대 정부들
의 성격을 반영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수단조합의 정합성과 이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정책세대(policy generation)라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을 정책수단의 ‘의미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정책세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1987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정책수단의 ‘의미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정책세대로 구분
하여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정책수단들은 점차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자녀돌
봄의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수단조합은 정합
성이 강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정합성의 수준이
낮아지기도 하였다.
셋째,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책세대별 정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관한 것이다. 정책세대
가 이동하면서 공식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을 목표로 제시하지
만, 실제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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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춰지면서 정책수단들 간의 부정합성은 강화되었다. 또한 맞벌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단들의 강화를 강조하였던 여성운동
단체와 달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비용 보전 중심의 정책수
단 강화가 정부와 국회의원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부정합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세대가 이동하면서 여성운동
단체가 배제되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 맥락을 방증한다. 한편,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 정책수단들의 도입
과 확대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였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양태는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측면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 세대에서
발생한 정책수단들의 ‘의미있는 변화’들은 이후 정책세대에 경로의
존성을 유발하며 점차적으로 자기 강화 기제가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94년의 국가차원의 최초 보육시설 공급은
한국의 민간시설 위주의 돌봄 시설화 경로를 형성하였고, 점차 경
로의존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 중심으로 전환
하고자 하였으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쉽지 않았다. 또한 2001년
육아휴직의 유급화 역시 비용집단과 혜택집단의 대립으로 고용보
험에서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저항적인 요소들의 경로의존이
발생하여 혜택집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다섯 개의
정책세대에 대하여 각각의 정책세대가 갖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의 정합성, 정책적 맥락, 제도적 특성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책세대(1987∼1993)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
책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정
책수단들은 실질적인 기능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두 번째
정책세대(1994∼2000)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보육시설공급계획을
제시한 1994년부터 시작된다. 이로 인해 한국의 민간시설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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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시설화 경로가 미약하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일·가
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합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었는데, 실제 휴가정책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경로는 형성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단 간 정합성 자체를 논의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세대(2001∼2008)는 2001년 출산 전후 휴
가의 연장 및 급여 일부 사회화, 육아휴직급여의 유급화 및 사회화
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을 전반
적으로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이
전 세대의 경로인 민간의존공급구조와 맞물려 비용중심지원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보육지원정책은 이전 세대에서 점차적
으로 자기 강화, 경로의존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이
러한 점증적인 변화가 축적되어 이 시기의 돌봄 시설화 정도는 상
당히 향상되었다. 당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합성은 휴가정책이 유급화되고, 보육지원정책의 범위가 확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오히려 부정합적인 모
습까지 보였는데, 이는 실제 일하는 여성들을 고려하는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의 돌봄의 시설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수단들의 설계
에서 비롯된다. 네 번째 정책세대(2009∼2012)는 저출산 심화의 압
박으로 출산율 증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핵심 목표로 제시되었
던 시기로, 이 시기의 보육지원정책은 돌봄의 시설화 자체보다, 보
육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돌봄의 시
설화와 관련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로만 수렴시킨 것이다. 양육수당의 도입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였다. 다만 양육수당의 도입은 기존의 돌봄 시설화 기조
정책수단들과 대척점에 있었다는 점에서 정합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돌봄의 시설화에 대한 경로에 비시설화의 경로를
동시에 추구하여, 돌봄의 시설화와 비시설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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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착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육아휴직은 지속적으로 혜
택수준,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지
지는 않았다. 국가는 공보육에서 국가책임제 보육으로 전환하면서
돌봄의 시설화에 있어서 비용부담자로서의 역할을 한정하고, 그 대
상의 범위는 극단적으로 확대하였다. 다섯 번째 정책세대(2013∼
2016)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저출산 극복 담론이 극
대화되던 시기였고,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
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증진이 더욱 더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이
두 가지 담론 중 저출산에 대한 담론이 더욱 우세하면서 2013년에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이 전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이러한 무상보육의 논리가 선거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러한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수단조합의 수단 간 정합성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더욱 약화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육 체계가 강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보육지
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을 사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하는 여성들이 원하는 돌봄의 시설화는 공보육에 근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보육시설과, 국공
립 보육시설의 우선순위 경제활동 참여 여부보다 자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는 정책적 요소는 결국 보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진작보다는 출산율 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방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비대칭적 변화와
그로 인한 정책수단 간의 부정합성은 Orren & Skowronek(2004)이
제시한 ‘제도형성의 시간적 비동시성’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에서 봤을 때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합이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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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의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맥락
과 제도적 특성은 역대정부에 따라 변할수도, 역대정부 변화와 무
관히 지속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개별 정
책수단의 정합성을 높이는 의사결정이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차원의 정합성을 높이는 결과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수
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정책대상집단의 범위를 고려하여 수단조합
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결국 한국의 일·가정 양
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진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
립적으로 발전해왔던 정책수단인 보육지원정책, 휴가정책, 근로시간
제도 등이 상보관계를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지원정책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안정적
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
모의 근로시간에 적합한 시설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육아
휴직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그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
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한 휴직기간의 조
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제도처럼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자녀 돌봄의무가 있는 부모 근로자들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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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함의와 과제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수단조
합이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 과
정에서 의미있는 정합성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정책세대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세대의 구
분은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도입과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맥락과 제도적 특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통해 점증적
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몇 번의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에서 점진적인 제도변화와 급진적인 제도변화의 양립 가능성을 확
인하며,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밝힌 것이다.
다섯 개의 정책세대가 각각은 이러한 정책수단의 의미있는 변화들
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작되지만, 하나의 정책세대 안에서는 무수한
점증적인 정책수단의 변화가 존재해 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
떠한 의미있는 변화도 갑작스럽게 시작되지는 않았으며, 특정한 우
선순위에 의하여 간과된 정책 문제들이 어느 순간 정책으로 전환된
계기는 외부의 충격이나 우연성이 아닌, 정책 내부의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은 기존에 존재해왔던 사회적 문제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국가의 경제 발전을 매개로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
적인 의사결정으로 제정되었다. 1994년 영유아보육사업, 2001년 육
아휴직의 유급화 및 사회화, 2009년 양육수당 도입, 2013년 무상보
육 실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제시한 사항들 모두
주요 행위자들이 특정 시기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우선
순위,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같은 정책적 맥락 안에서 자신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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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의사결정으로 진행한 것들이었다. 특히 주요 행위자들의 전략
적 행위는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비대칭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수단이 갖는 제도적 특성들은 경로
의존성이나 자기강화기제를 통해, 행위자들의 전략이 항상 의도대
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과 형성과정의
시간적 비동시성의 문제는 결국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이 비대칭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책수단조합의 부정합을
이룰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대정부와 정책세대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단조합을 검토한 결과, 개별적인 정책수단의 정합성 강
화가 수단조합의 정합성 강화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 간의 충돌, 수단들 간의
충돌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상충을 심화시켰던 것은 행위
자들의 의사결정이 항상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목표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즉, 정책수단 선택 과정에서 선거를
매개로 ‘칭찬획득’ 및 ‘비난회피’의 전략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단조합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적 정책수단의 선
택 및 강화는 결국 수단조합의 부정합을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정 정책수단의 목표와의 일치성을 높이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
는 식의 의사결정이 전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차원의 정합성을
높이는 결과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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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정책적 함의 및 과제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
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목표를 제시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들이 모두 동등하게 추구되어 왔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어떠한 정책은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또 어떠한 정책들은 묵시적
으로 간과되어 오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
원정책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부정합을 이루는 원인으로 이러한 목
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즉, 공식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강조가 있어왔으나 실제로 이것이 정
책수단에 반영된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출산율 극복이나 고령화
에 대한 목표가 비대칭적으로 강조되고 정책에 반영되면서 정책수
단 간의 부정합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보육지지원정책대상 선정
시 여성의 경제활동여부를 고려하지않고, 가구소득을 지원기준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상충될 수 있는 목표
들과 그 수단들에 대한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이 부재한 채,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수한 정책수단들로 구
성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책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에 적합한 정책
대상집단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단 하나의 목표를 지
향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가정 양립은 여성
의, 나아가 부모 근로자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돌봄 시설
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세 가지가 보장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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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제도, 보육지원정책, 근로시간정책 등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육지원정책을 통해 자녀를 돌봄
시설에 맡기고, 부모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야 하며, 필요시에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활용하여 육아와 근로를
양립 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권리
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그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적인 한계를 고려한 휴직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돌봄의 시설화의 경우 부모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근로
시간에 적합한 시설 보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육아기에
있는 부모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
는데, 이것이 여성의 비정규직화 증대로 연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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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형성과 지속,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구성하
는 휴가정책과 보육지원정책이 실제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즉,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수단조합이 성과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구성되고
발전한 서로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요인들이 성과에 미치
는 서로 다른 시차, 선후관계, 맥락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의 초기
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전제조건을 스스로 부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시기에 구성되고 발전한 서로 다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요인
들이 성과에 미치는 서로 다른 시차, 선후관계, 맥락 등을 고려한
성과분석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급진적 변화를 구분하는
정책세대 개념을 차용하여 분석하면서, 그 세대의 구분을 연구자의
해석에 의존하였다. 이는 자칫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
변화의 기점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군집분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
나, 이러한 군집분석의 방법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조
합이나 시대를 군집화해주지만, 어떤 자료를 군집을 구분하는 기준
으로 활용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몇 개의 군집으로 구성할 것인지
에 대한 사항은 연구자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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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find the causes of low performance despite the 
consistent expansion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by investigating the 
congruence of policy instrument for work-family balance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In order to analyze whether the policy instrument 
for work-family balance has been consistent in history,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policy instruments of the former governments in 
Korea; secondly, analyzes how the consistency has chang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on the basis of 
period of policy generation which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review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instrument for work-family balance; and, 
thirdly, divides the factors affecting the consistency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by policy generation into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The time period of this study is set from 1987, whe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was enacted as the beginn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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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family balance policy in Korea, to 2016. With regard to 
documents related to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in relation 
to work-family balance policy, this study mainly utilizes materials 
pu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ffiliated 
organizations, par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policy instruments for work-family balance in Korea, this 
study conducts an analysis, using the concept of Policy Generation by 
deVries (2000;2005) and the Nonsimultaneity of Institutional Origins by 
Orren & Skowronek (2004), which i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f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policy instruments chosen by the former governments with the 
aim of achieving the work-family balance has been newly introduced 
and expanded by previous governments, however, there was instrument 
which continued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which did not 
comply with the goal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emphasized during 
a certain period. Therefore, although this study can specifically examine 
the traits of policy instruments which has been introduced and 
expanded during a certain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former 
governments, however, it has limitations on analyzing what drives a 
certain policy to change or continue.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that affects the consistency or change of 
policy can be divided into the par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governments and the part that does not. Thu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standards of policy generation for reviewing the 
congruen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nfluencing factors and it analy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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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centering on meaningful changes of 
policy instrument by five policy generations from 1987 to 2016.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ndividual policy instrument of 
work-family balance in Korea has been expanded in a way of 
strengthening the consistency with three sub-goals: prevention of 
women’s career breaks;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care; and support for 
job continuity.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ongruence of 
policy instruments has not been strengthened, rather, declined. 
   Then, what is the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that affects 
the consistency of the family-work balance policy by policy generation 
in Korea? With moving policy generations, the congruence between the 
policy instruments has been aggravated because the focus was on 
easing the burden of birth and childcare in order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although the official goal was to improve women’s economic 
activity. In addition, the congruence has been worsened when the 
government and congressmen focused on the reinforcement of policy 
instruments centering on preserving the cost of low-income households, 
unlike women activities who emphasized the reinforcement of policy 
instruments for dual-income households. In this regard, the exclusion of 
women activists proves the power of political context with moving 
policy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behaviors who have shown meeting and parting 
during numerous electoral cycles in the process of adopting and 
expanding policy instrument and revising and enacting laws in relation 
to work-family balance policy is a structural aspect regardless of the 
change of government. The meaningful changes of policy instrument 
from the previous generations trigger path dependence in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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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and gradually become a self-reinforcing mechanism. For 
example, the first national nursery facilities in 1994 created a path for 
private nursery facilities and this phenomenon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through the path dependency. Since then, there was a 
continuous effort to switch to the public and national facilities, 
however, it was not easy due to path dependency. In addition, the 
parental leave was paid by employment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ost group and the benefit group. Due to the 
path dependency of change-resistant factors, the benefit group gradually 
increased. 
   The asymmetric change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the 
inconsistency incurred between policy instruments in this study can be 
seen as a natural phenomenon in the light of complicated characteristics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the nonsimultaneity of institutional 
origins presented by Orren & Skowronek (2004). However, such 
inconsistency may be even worsened by the political context and 
institutional trait of work-family balance policy and this political content 
and institutional trait may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may continue regardless of previous governments. 
   In this vein, decision making, which simply increases the 
consistency of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may not guarantee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congruence of overall work-family balance 
polic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sign policy considering the 
congruence of instru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pursued goal of 
policy instrument and the scope of a policy target group. 
   This study reveals that the work-family balance policy in Korea is 
not playing a complementary role in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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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raising the birth rate. The policy 
instruments need to be in complementary relations including childcare 
support policy, leave policy and working hours system which have been 
developed independently. In the case of childcare support policy, to be 
more specific, it is necessary to provide quality childcare services, 
childcare facilities during parents’ working hours so that working 
parents can participate in stable economic activities. In the case of 
parental leave, the actual income replacement rate needs to be enhanced 
so that working parents can enjoy the right of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while taking a temporary leave from work, and this 
opportunity should be equally given to both male and female. Of 
course, in this process, the period of leave needs to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the financial limitations. Furthermore, a stable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provided so that working parents who are 
obliged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can continue their work afte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leave like working hour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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